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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체계*

1)2)

박명준**

스위스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체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을 가름하여 그로부

터 한국의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체계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위스의 이

민자 현황과 이민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후, 지역 수준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에 힘을 기울이려

는 차원에서 구축한 지역 이민 행정을 ‘바젤모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스위스의 이민정책 및 행

정체계는 시민사회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면서 이민자의 관리와 통합을 주도해 가

고 있는 점, 그리고 바젤모델에서 나타나듯 이민자들을 단순히 수동적인 통합대상으로 보지 않고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의 상호역동적인 변화를 통한 새로운 통합의 방식을 찾는다는 점에서 한국

의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스위스, 이민정책, 이민행정체계, 바젤모델

Ⅰ. 서론

스위스는 중립국이자, 서유럽의 발전한 공업국으로 20세기 들어 주변국의 많은 

주민이 이주를 선호하는 국가로 부상해 왔다. 주변국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

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큰 상황 속에서 매우 엄격한 이민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단 연방정부 수준에서 이민정책과 관련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집행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의 중심기관으로 연방이민청

(Bundesamt für Migration: BFM)을1)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독특한 행정단위이자 주 정부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이른바 ‘칸

 * 이 글의 집필을 위하여 자료수집 및 독일어 번역에 힘 기울여 조력해 준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

학과 김지현 씨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mjnpark@kli.re.kr.
1) 영어로는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FOM)으로 표기한다.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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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Kanton)’이 중심이 되어 국가행정을 운영하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이며, 이를 반

영하여 이민정책의 실행에서도 칸톤의 역할과 위상이 매우 발전해 있다는 사실이

다. 또 내용상으로 스위스의 이민문제는 난민 문제와 특히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

므로, 이민정책을 구축하면서 그 안에 난민 정책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 글에서는 스위스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체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살펴보면

서 그 특징을 가름하고, 그로부터 한국의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먼저 스위스로의 이민자들의 현황을 짚어 본 후, 그간 스위스

로의 이민의 추세와 이민정책의 변화양상을 개관해 본다. 이어서 스위스 이민정책

과 행정체계를 개관해 보면서 특히 그 전담기구인 BFM의 역할과 구성을 조명해 

본 후, 이민자의 지역 수준에서의 사회통합에 힘을 기울이려는 차원에서 구축한 지

역 이민 행정을 소위 ‘바젤모델’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스위스식 이

민정책 및 이민행정의 특성을 요약하고 그것의 한국적 함의를 찾아본다. 

이 글의 집필을 위하여, 필자는 스위스 연방 이민청의 웹사이트와 이민청이 발간

한 주요 자료들, 그리고 여타 학술연구 문헌 등의 문서자료를 참조하였으며, 그에 

더하여 2011년 8월에 스위스 베른(Bern)에 있는 BFM을 방문, 해당 기관의 관계자 

2인과 인터뷰를 수행하여 유용한 진술들을 수집, 분석하였다.2) 

Ⅱ. 이민자의 현황: 분포와 추세

1. 구성과 분포

BFM의 공식 통계자료에 따르면,3) 2013년 4월 현재 스위스 내 이민자는 약 2백

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공식집계된 정확한 이민자 수는 공식적으로 1,846,549명에 

달하는데, 이는 스위스 전체인구(810만 명)의 약 23%에 해당한다. 이는 비율상으로 

유럽 내에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오늘날 스위스로의 이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총 52,781명의 

2) 인터뷰는 사전에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의 취지와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기관 관계자

가 그 내용을 토대로 대답을 준비한 후에 대화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인터뷰

에 응한 관계자는 BFM의 Stefanie Allemann씨와 그녀의 상사였다.
3) BFM 2012년 이민 통계 (12월 말 기준). http://www.bfm.admin.ch/content/dam/data/migration/statistik/

auslaenderstatistik/2012/auslaenderstatistik-2012-12-d.pdf.

http://www.bfm.admin.ch/content/dam/data/migration/statistik/auslaenderstatistik/2012/auslaenderstatistik-2012-12-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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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가 스위스로 들어왔으며, 대략 해마다 약 5만 명의 이민자가 스위스 안으로 유입

되고 있다. 그중 약 2만 2천 명은 단기체류자이고, 일반 체류자는 약 3만에 달한다. 

이민자들의 유입과 체류의 움직임이 가장 큰 칸톤은 취리히(Zürich)로, 2012년 기준으로 

체류자 수가 약 35만 명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보(Vaud) 칸톤으로 약 23만 명, 제네바(Genf)

가 약 16만 명, 아르가우(Aargau)가 약 14만 명, 그리고 베른(Bern)이 약 13만 명 등이다. 

이민자의 출신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나라는 2012년 조사결과 이탈리아였

다.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는 스위스 전체 이민자의 약 16.1%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는 

독일(15.6%), 포르투갈(13.3%)의 순이다. 근래에 들어, EU와 체결한 ‘거주 이전 자유 

협정’(Freizügigkeitsabkommen)에 의해 EU 국가 이민자들이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

지만, 그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의 유입은 아주 적은 정도의 증가만을 보인다. 

스위스로의 이민 사유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2012년에 유입된 143,783명의 

이민자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할당제 없는 취업이민이 41.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 이민이 31.6%, 직업교육 및 유학이 10.9%, 할당제 취업자가 8.0%, 

미취업자 4.1% 등의 순서였다.

2. 추세 

산업별 노동시장 내 이민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것은 스위스 전체 경제구조의 

변화에 조응하여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 호경기의 상황에서는 제조산업부

문에 약 3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사했는데, 이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약 

46%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 것이었다. 이러한 규모는 2005년에 이르러 16만9천 

명(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20.4%)으로 줄어들었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 호텔 관련업으로의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약간 증가했지

만, 건축업에 종사하는 이민자 규모는 꾸준히 감소해 왔다. 2차 대전 이후 전통적으

로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해왔던 분야에서, 근래에 들어 외국인의 수가 감소하는 가

장 큰 이유는 서비스 경제의 성장 때문이다. 1970년대의 경우, ‘신용, 자산, 보험업

종’(im Kredit-, Immobilien und Versicherungsgewerbe)에 약 18,000명 가량의 외국

인들이 종사했다(전체의 2.7%). 그러던 것이 2005년의 통계를 보면, 약 133,000명 

(전체의 16.1%) 가량의 외국인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경제의 

성장이 이민자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요한 원인임을 잘 보여준다. 

경제구조의 변화는 이민자들 출신지의 다양성과도 연계되어 있다. 원래 스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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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하게 이민자들을 수입한 국가들(Rekrutierungsländer)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

아, 스페인, (구)유고슬라비아 등으로부터의 유입은 근래에 들어 꾸준히 줄어들었다. 

반면, 유럽 내 양자 간 협약들(Bilaterale Verträge)의 실행으로 독일, 포르투갈 등으

로부터의 이민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이 가운데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전문분

야, 특히 서비스 경제 분야에서 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이며, 반면 포르투

갈인들은 저소득 분야에 많이 종사하는 편이다. 

한편, 스위스로의 이민에 있어서, 망명 신청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

목해야 한다. 2013년에 발표한, 2012년 현재 망명 현황에 대한 스위스 이민청의 공

식 통계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약 15,000명 가량이 스위스로 망

명을 신청했다. 그 수는 2011년에 22,000여 명, 2012년에 28,63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 현재 스위스로의 망명 신청자들의 출신국 중 가장 다수의 신

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Eritrea)로, 이들은 전체 망명 

신청자들의 31.3%를 차지하고 있다.

Ⅲ. 이민과 이민정책의 역사

스위스의 이민정책 역사는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제노포비아: xenophobia)의 

경향 혹은 ‘이방화에 대한 공포’(Überfremdungsangst)의 사회적 정서와 끊임없이 

대결하고 싸워 온 가운데 형성되고 변동되어 온 역사이다. 그러던 것이 유럽연합과

의 거주지 이전 자유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민자의 유입을 받아들이는 기

준선을 더욱 분명하게 정리하게 되었고,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민자들의 사

회통합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기틀을 잡아 오고 있다. 아래에

서는 스위스로의 이민 및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구축된 이민정책의 역사를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19세기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이민자의 유입과 강력한 억제정책 

스위스는 원래 실업과 인구증가의 압력에 따라 가난한 소작농들이 북서 아메리

카나 호주, 그리고 러시아 등으로 이주를 하던 시대에 이민자 수출국으로 존재했다. 

그러다 19세기에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점차 이민자 수입국으로 자신의 위상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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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했다. 기록상 1880년부터 해외로 간 스위스 이민자보다 스위스 내로 유입된 이민

자의 수가 더 커지게 되었다. 당시 외국인들이 스위스로의 이민을 선호했던 이유는 

다른 외국과 비교해 노사관계 측면에서 매력적이었고, 완전한 거주지 선택의 자유

를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1874년, 당시 헌법에 따라 스위스는 주 정부인 칸톤(Kanton)과 지방정부인 게마인

데(Gemeinde)로 하여금 이민자를 수용하고 관리하게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

는 스위스 이민 행정의 현대적 성립에 있어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만 해도 그 정도 선에서 이민자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유지 가능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그 초기부터 스위스로의 이민자들의 유입은 과도한 수준으

로 증가하였다. 1914년 무렵 스위스로 이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60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였는데, 그러자 스위

스 사회는 이른바 ‘이방화의 공포’(Überfremdungsangst)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러자 스위스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

을 폈다. 1925년 무렵부터 스위스 정부는 이민자들의 과도유입으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을 외국인 정책, 노동시장 정책, 난민 정책 등의 수단을 써서 극복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민을 심하게 제한해 갔다. 

독일의 나치가 유럽을 지배하던 시절에 스위스는 외국인들이 스위스를 경유국으로 거

쳐 가는 것만 허락했다. 심지어 국경에서 스위스로의 입국을 시도하던 수천 명의 유대인 

난민을 끝 가지 받지 않고 거절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 2차 세계대전 중 스위스 내의 

이민자 규모는 인구의 5%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져 역사상 최저규모를 기록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 이민 행정의 시작은 중앙집권적이지 않고 지방정부 중심이었

다. 1884년 헌법에 따라 각 주와 지방정부에 갖춰진 ‘외국인 담당 경찰’(Fremdenpolizei)

에 여행 및 체류허가와 망명관리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도가 

높았던 이 시기에 이민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스위스는 이민정책을 중앙

정부(Bund)에서 관여하기 시작했다. 1917년 이민자의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

에 경각심을 지니면서, 스위스 정부는 의회에서 긴급조정을 받아 ‘외국인 담당 중앙

경찰청’(Zentralstelle der Fremdenpolizei)을 통하여 엄격한 국경감찰을 맡도록 했

다. 동시에 외국인정책, 노동시장 및 난민정책을 중앙집권적으로 펴나가기 시작했

다. 1931년 인권에 대한 책임과 스위스의 경제 이득을 목적으로 내 세우면서, 이른바 ‘외

국인의 체류와 정주에 관한 연방법안’(Bundesgesetz über Aufenthalt und Niederlassung 

der Ausländer: ANAG)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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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45-1960년대: 외국인력 유입 급증, 정책 미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위스로의 이민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1970년대에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난을 겪고 경제 회복 후 여론 악화에 따라 국가적 논의를 광

범위하게 수행하는 등의 경험을 거치면서, 사실상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스

위스는 이민자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관대한 정책을 펴 갔다. 

일단 전쟁 후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웃국들로부터의 인력수입이 불가피해졌다. 

그 목적으로 예컨대, 1948년에는 이탈리아와 이른바 ‘채용협약’(Rekrutierungsabkommen)을 

체결하여 이탈리아로부터 스위스로의 인력수입의 길을 열었다. 수입된 인력들은 농

업, 제조업, 건축업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관련 업무 등에 주로 종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위스에서의 노동력의 수요는 급증했다. 그 결과 많은 외

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었다. 그러나 스위스는 수입된 인력들을 맞이하는 체계적인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민정책에 대한 장기적 안목도 없이 단기

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수입 이민자들의 스위스 내에서의 정착은 제도적으로는 금

지되었다. 당시에도 외국인 노동력을 여전히 부분적이고 유동적인 존재로 소극적으

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경제성장 속에서 고용은 증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외국인력의 가족들까지도 스위스로의 이민을 시도했다. 그 결과 

이민자 비율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미흡한 제도와 괴리 상황을 겪게 되었

다. 이는 내국인들과 이민자들 모두로부터 강한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켜, 이민정

책을 국내 정치의 주요한 주제로 급부상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1년 스위스 정부는 학자들과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인 이른바, ‘외국노동력문제에 관한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 on the 

Problem of Foreign Labour: ECPFL)를 구축,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

는 노력을 기울였다(Cerutti, 2005; Niederberger, 2004, 2005; Efionayi, Niederberger 

and Wanner, 2005). 이 위원회는 당시까지 이민에 대한 공적 통계자료가 매우 부족

하여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실했음을 지적하면서, 자유 허가 정책(liberal ad-

mission policy)과 값싼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고용 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기구를 현대화해서 미숙련 노

동자의 비율을 줄이고, 생산을 합리화하여 국내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스위스 

경제구조 전체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여졌다(Afons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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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더불어 1960년대에 스위스 정부는 이른바 ‘로테이션 정책’(Rotationspolitik)을 

펴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고, 그것의 자동적인 연장을 불가능하게 

하되, 동시에 그들의 재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1960년대 이루어진 개혁은 사실상 실패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기업의 현대화 과정이 그렇게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여전히 미숙련 노

동력에 대한 수요가 넓게 존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정부 차원의 규제정

책 수준에서만 개입이 이루어지는 개혁이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당시 도입된 할당(Quote)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을 매우 심하게 제

한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동을 허락하지 않았고, 초기 체류 기

간에는 거주의 이전도 제한했다. 미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취약한 경제 분야에는 칸

톤의 관료들이 직접 나서서 노동력 공급에 간여했는데, 결국 연방정부, 주 정부와 

고용주 사이에 일종의 조합주의(코포라티즘)적인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시켜, 궁

극적으로 노동력의 유입제한정책을 발본적으로 개혁하려 했던 애초의 의도로부터 

많이 벗어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3. 1970-1990년대: 선별적 제한정책의 미온적 실행 

외국인력의 유입은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였다. 1970년에 접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스위스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이 나면서 인력수입은 잠시 감소했다가, 70년 말에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전후로 계속 증가해 갔다. 당시 스위스의 주된 인력수입국은 이탈리

아보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으로 옮아 가 있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주노

동자(Gastarbeiter)가 꾸준한 증가해 가자, 이른바 이방화(Überfremdung)에 의한 강한 반발여

론이 퍼졌다. 이에 스위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더 경각심을 가진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경제와 사회 현상

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이민자와 그에 따른 이방화의 

공포(Überfremdungsangst)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우파 정치인인 제임스 슈바

르첸바흐(James Schwarzenbach)는 1970년에 이방화의 공포를 제어하기 위하여 국

민투표를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당시 스위스 정부가 제한적이나마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갔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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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바르첸바흐-방안(Schwarzenbach-initiative)으로 불렸다. 이 방안은 56%의 작은 

차이로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이미 이민정책에 대한 불만과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어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였다.

당시 많은 경제학자와 고위 관료들은 모두 효율적인 이민정책을 비판하며, 그것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스위스 경제 내에서 이민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Afonso, 2007: 21). 

당시 전문가들은 기존의 정책이 미숙련 노동자를 제한하려는 정책을 펴면서, 숙

련노동자나 전문가들의 유입까지도 제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평가했다. 즉, 경제

적 생산성이 적은 부분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것

은 외국인의 전문적 인력 유치를 어렵게 해, 결국 스위스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

다는 것이 핵심 의견이었다. 그러한 사고에 따라, 스위스가 미숙련 인력을 주로 수

입한 지역인 유고슬라비아, 터키,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만 특별히 겨냥하여 이민자

의 유입을 제한시키면서, 연 단위 기간제 체류자(Jahresaufenthalter)와 계절 노동자

(Saisonniers)를 칸톤 별로 할당하는 방안을 구축하기도 했다.

4. 1990-2000년대: 이민억제정책과 이민자 통합정책 동시 추진

선별적 제한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1994년에 이르러 스위스로의 이민자의 규

모는 전체인구의 약 20%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아랍혁명이 

발생하는 등 국제정세 변화의 영향으로, 스위스로의 망명 신청자와 망명자의 수도 

계속 증가해 갔다. 그러한 속에서 스위스의 이민정책은 본격적으로 이민을 억제하

는 방향으로 재선회하였고, 망명자들에 대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갔다. 

1980년대 말부터 구축된 이민정책의 새로운 개혁 방향은, 스위스와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위상이 높은 나라들(특히 당시 EU-15국)에 문을 열어 고급 외국 노동력을 

전문성과 생산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활성화하고, 통합이 어려운 문화권의 미숙련 노

동자의 유입은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고 속에서 스위스는 2000년에 EU와 거주

지 이전의 자유에 대한 협정을 맺고, 더블린(Dublin)협정, 솅엔(Schengen)조약 등을 체

결하는 등, 주변국과의 문호를 개방하는 외교적 정책을 폈다. 그와 맞물려, EU/EFTA 

국가 이민자에게는 유입의 제약을 없애고, 나머지 국가 이민자에게는 오직 전문가나 숙

련노동자만 허가하는 제한을 두는 정책을 실행해 갔다. 결론적으로 EU/EFTA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하여 주로 그 나라들의 전문직 혹은 준 전문직들의 이민만을 허용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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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리고 비유럽 국가들로부터는 오로지 전문직만 이민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였다. 스위스는 애초에 소위 ‘3써클(3-circles) 정책’을 통해 문화적 친밀도로 나

라를 구분해 이해하는 정책을 마련했었다.4) 그러던 것이 결국 ‘두 써클(2-circles)정책’, 

즉 EU/EFTA국가인지 아닌지로만 구분하는 정책으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정책은 2013년 ‘벤틸조항’(Ventilklausel)의 시행으로 더욱 심화되어 

갔다. 그에 따라, 북유럽EU-8국과 EU-17국 출신 이민자들의 경우, 5년의 체류가 보

장되는 체류허가B를 신청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폈다. 즉 한 해에 해당 

범주에 주어진 일정한 정원(Quote)을 부여하여 EU-8국은 2,180명, EU-17국은 

53,700명까지 가능케 했다. 만일 그 해에 이러한 정원이 다 차면 나머지 신청자는 그

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기존에 체류허가B와 1년 이

하 체류 가능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체류허가L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당하

지 않게 하였으며, 그들의 가족동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한편, EU-17국 이민자들이 체류허가B를 연장하고자 할 시에는, 5년의 기한을 추

가로 연장받는 체류허가B보다는 무기한 지속 체류가 가능한 체류허가C, 즉 정주허

가(Niederlassungsbewilligung)로 바꾸는 것을 오히려 권장토록 했다. EU-8국 이민

자들에게는 이러한 권고 조치가 해당하지 않아, 그들이 체류를 연장할 당시에 만일 

정원이 다 차 있으면 단기체류L로 우선 연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은 EU국가 

내에서도 차등적으로 제한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민정책에서 2써클(2-circles) 방안

이 심화하여 감을 시사한다. 즉, EU-17로부터의 외국인들에게는 자유롭게 문호를 

열되, 위상이 낮은 북유럽 국가에는 제한을 두는 것이다. 또 체류허가L을 소지할 경

우 스위스 내에서 주택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하는 등 정착에 여러 어려

움을 유발하여, 그들의 이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도모했다. 

애초에 스위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저지하려는 정책

을 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정착과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1990년대에는 위와 같은 억제정책에 더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에 별도로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특히 1999년 바젤(Basel) 칸톤에서 

시행한 통합정책이 하나의 모델이 되었는데, 이는 이후 ‘바젤모델(Basler Modell)’로 칭

하여졌다. 이 통합정책은 사회적 의미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미숙련 노동이 필요한 

부분에 그들을 교육하고 배치함으로써 단기적이고 유연성 있는 미숙련 노동을 더욱더 

4)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위상에 따른 구분이라고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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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을 발전시

키면서 이들의 수용과 귀환을 원활케 하여 정책적 안정을 찾아 나가기도 했다.

5. 2010년대: 더욱 강화된 이민억제정책 도입 - EU와 정면 충돌5)

지난 2014년 초 스위스는 유럽연합(EU) 시민의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

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투표는 2014년 2월 9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 EU 시민권자의 이민을 엄격한 쿼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법안

이 50.34%의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다. 이러한 이민제한법을 발의한 우파 정당인 스

위스국민당(Schweizerische Volkspartei: SVP)은 그간 “이민자 증가는 일자리, 주택,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적 재앙”이라며, “스위스 스스로 이민자의 

수와 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

준인 연간 4만 명의 이민자들의 유입을 수용 가능한 상한선이라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로써 스위스는 5억 명의 EU 시민과 810만 명의 스위스 국민이 같은 조건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EU와 맺은 협정을 3년 안에 수정할 수밖

에 없게 되었다. 이는 EU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이민자들에게 노동시장을 전면

적으로 개방한 것과 달리, 사실상 ‘반(anti)이민 정책’을 택한 것이라, 향후 EU와 스

위스 간의 외교적 논란을 예고하는 선택이었다. 스위스 국민투표의 결과가 나오자 

EU 집행위원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어, “이민자를 제한하는 규제안은 EU와 스위스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6) 로슈, 

UBS, 네슬레 등 스위스 기반 다국적 기업들도 이민제한법안에 대해 “경제적 고립

과 국가 신뢰도의 하락을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Ⅳ. 연방이민청과 이민행정 

이 절에서는 스위스의 이민행정 체계에 대해서 이민행정의 주무 기관인 BFM을 

5) 이 절의 내용은 donga.com 2014년 2월 11일 자 기사, “스위스 이민제한법 국민투표 통과”를 참

조하여 재구성함.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40211/60733491/1 
6) EU 집행위원회의 비비안 레딩 부위원장은 “노동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현재 43만 명의 스위

스인이 EU에서 살고 있듯이, 양측에 혜택을 주는 7개 협정의 일부”라며 “스위스가 선택적으로 

협정을 수정할 수 없다”라고 경고해 왔다(≪동아일보≫, 2014.2.11).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40211/60733491/1


스위스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체계  15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단 이민정책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개관하고, 이어서 연방이민청의 이모저모를 기술해 본 후에, 전

체적인 이민 행정의 협력적 집행양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이민정책의 주요 개념: 정의와 제도적 기반7)

스위스에서 이민정책이라고 칭하여지는 정책영역의 핵심적인 내용적 목표는 크

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그것은 각각 ‘노동력의 유입’, ‘난민의 보호’, 그리고 ‘유입

된 노동력에 대한 융화 활동 지원’ 등이다. 

첫 번째 목표와 주제는 유연한 노동력 유입정책을 통하여 국가의 안녕 및 복지 

증진을 꾀하는 것이다. 스위스는 이미 음식·숙박·유흥업, 건축업, 관광업 분야뿐 아

니라 제조업 분야에까지 외국인 노동 인력이 중요한 경제요소이다.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경제의 실질적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스

위스라고 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민정책을 유연하고도 적절하게 실행하는 것은 

경제정책 일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스위스는 이민정책의 하나로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을 편다. 오랜 인도주의적 전통에 부합하여 전쟁, 핍박, 고문 등을 피하여 온 

이방인들에게 원칙적으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 난민의 지위

를 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스위스를 떠나야 하며, 그들의 귀국을 지원하는 

것도 이민정책의 한 영역에 속한다. 

셋째, 이민자의 스위스 현지사회로의 융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정책의 중요한 범

주이다. 범죄율의 증가,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의 발생, 사회적 불안정의 확산 등의 

중요한 원인에는 이민자들의 스위스 사회로의 통합과 융화의 실패가 존재한다. 스

위스 정부는 이민자들의 통합 또는 융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특히 무료언어 연수 등―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2. 연방이민청: 역할과 구성 

오늘날 스위스 이민 행정의 핵심기관은 BFM이다. BFM 안내서에 따르면, 이 기

관은 자신의 과업을 “누군가 어떤 조건으로 스위스에 입국할 것인지, 어떠한 노동

7) BFM의 웹사이트. http://www.bfm.adm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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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것인지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 것, 그리고 누가 스위스에 들어와 자신의 

나라에서 겪는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BFM, 2012; FOM, 2012). 나아가 BFM은 이민정책의 실행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주 정부,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간에 협력적 노력이 전개되도록 지원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귀화문제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또 해외로의 이민을 원하는 

자국민들에게 “이민정책의 모든 관점에서 필요한 조언을 제공해 주며, 출신국가, 경

유국가, 그리고 다른 목적지 나라들에서 제기되는 국제적 차원의 질의, 응답에 대해 

국제기구와 함께 활발하게 간여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닌 BFM은 어떻

게 생겨났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절에서는 역사, 역할 그리고 구조의 

측면에서 BFM을 분석하기로 한다.

1) 역사

BFM의 출범은 2005년이지만, 이 기관은 과거의 여러 기관을 자신의 모태로 삼

고 있다. 그것은 외국인경찰청, 외국인업무처, 연방난민청, 연방이민·통합·재외동포

청 등으로 불려오다가 연방이민청(BFM)으로 탈바꿈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랫동안 ‘외국인경찰청’(Zentralstelle der Fremdenpolizei)은 

스위스의 가장 중요한 이민정책 주무 기관이었다. 1979년에 이르러 외국인경찰청은 

‘외국인업무처’(Bundesamt für Ausländerfragen: BfA)로 개칭되었고, 그러면서 업무 

구조에 일정하게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BfA는 더 이상 경찰 업무를 맡지 않았다. 

한편, 1985년에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엘리자베스 코프(Elisabeth Kopp)의 주도하에 최

초로 망명 관련 제도를 전담하는 국회의원 의석이 생겼다. 이 국회의원은 ‘법무·경찰

부’(Eidgenössisches Justiz- und Polizeidepartement: EJPD)의 직속으로 규정되었다. 외국

인업무처(BfA)는 1990년 망명법의 규정에 따라 난민제도를 위한 기관인 ‘연방난민

청’(Bundesamt für Flüchtlinge: BFF)으로 전환되어 망명과 난민 분야 업무를 전담하였다. 

2003년에 이르러 BfA는 ‘연방이민·통합·재외동포청’(Bundesamtes für Zuwanderung, 

Integration und Auswanderung: IMES)으로 한 차례 더 변화를 겪으며, 더욱 폭넓은 

업무 영역과 구조변화를 겪었다. IMES는 체류승인 규정과 취업희망 외국인에 적정

한 역할부여, 그리고 그들의 귀화 및 통합지원 등의 업무에 책임을 졌다.

마침내 2005년 1월 1일 BFF와 IMES가 합병이 되어 BFM이 출범하였다.8) 두 기

8) 당시 통합을 주도했던 인물은 크리스토프 블로허(Christoph Blocher)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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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통합을 통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관된 이민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도모했다. 

이 합병은 일종의 이중적 업무를 없애고 행정적 소모를 줄이려는 시도였다. BFM은 

4가지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는 각각 ① 입국, 체류, 귀환, ② 

직업활동권, 이주권 및 해외이민, ③ 귀화(시민권)와 통합, ④ 망명 절차 등이다. 각

각의 업무 분야들은 지지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지원되도록 했다. 이후 2010년

에 BFM은 기관의 업무 진행을 보다 신속하게 하려고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새로 

단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공식적인 목적과 기능  

BFM의 법적 기반은 공식적으로 1999년 11월 17일에 제정된 스위스 연방 ‘법무·

경찰청’(Eidgenössisches Justiz- und Polizeidepartement: EJPD)에 관한 규정에 마련

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BFM은 “외국인의 스위스로의 이민과 자국민의 해외이민, 

외국인법과 망명법(스위스 시민권 등)을 다루는 연방정부의 전문기관”으로 정의된다. 

그러면서 BFM은 명시적으로 다음 세 가지 목적 또는 기능을 갖는다(EJPD 제12조). 

① 외국인 정책의 일관된 추진 

② 연방의회의 결정에 부합한 난민정책의 집행 

③ 체류 외국인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동반한 사회발전의 조건 마련 

각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 정책의 일관된 집행과 관련

하여, 특별히 BFM은 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그 하나는 ‘국제법상

의 의무를 실현함으로써, 또한 인도적 사유에서 가족의 결합에 대한 고려 안에서, 외국

인의 체류허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 경제의 이익과 장기간의 직업

적 및 사회적 통합의 기회(스위스의 학문적 문화적 필요 등에서와 같은)를 참작한 외

국인 노동력의 허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난민정책의 실현과 관련하여, BFM은 

‘특별히 일관된 망명자 수용정책과 귀환정책의 보장’을 추구한다. 셋째, 사회통합을 위

한 조건 마련을 위해 BFM은 ‘스위스 거주 외국인들의 조직체와 연계하여 그들의 인

구통계학적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유익한 조건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3) 구체적인 활동내용 

외국인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BFM은 외국인 영역 및 스위스 시민권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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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한다. 그것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스위스 외무부 및 유관 다른 부처와 함께 비자 정책의 기초를 형성하여, 외국

인법의 영역에서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발전시키고 실행한다. 둘째, ‘경

제·교육·연구부’(Eidgenössisches Departement für Wirtschaft, Bildung und 

Forschung: WBF)와 협력하여, 외국인정책이 지니는 스위스 국민경제의 이해관계를 

판단하는 작업에 간여한다. 셋째, 외국인 법의 기준들을 실행하면서, 특히 국경을 

넘는 행위(월경)에 대해 외국인의 체류법적 통제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지역에서―

이를테면, 주 정부(칸톤)와 지방정부(게마인데)에서―외국인법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다섯째, 스위스 시민권에 대한 일체의 질문들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BFM은 난민정책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몇 가지 역할들을 수행한다. 

첫째, 망명의 승인이나 거절에 대해, 혹은 임시적 승인 (스위스로부터 다른 목적지

를 찾도록 하는 것) 여부에 관해 결정한다. 둘째,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즉 지역과 

스위스 국내의 기구들과 함께, 나아가 국제기구와도 함께, 망명에 대한 주요한 문제

들을 조정한다. 셋째, 외무부의 승인을 받고 국제 난민정책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난

민정책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추진한다. 넷째, 구금, 보호 또한 행정의 재정조달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합당한 보조금을 조달하고, 그것의 사용을 감독

한다. 다섯째, 외무부와의 협력으로 귀환정책(Rückkehrpolitik)을 마련하고, 귀환과 

재입국 시 조력을 제공하며, 지방정부의 귀환원조 프로젝트와 공익적 고용프로그램

을 위한 재정조달을 지원한다. 여섯째, 지역에서 스위스로부터 다른 목적지를 찾도

록 하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한편, BFM은 외무부와 함께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이민발전을 분석하고 국가 

의회의 이민정책에 대한 결정기반을 마련한다. BFM은 특히 그와 관련하여 특별과

제와 특별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앞서 언급한 규정 제13조와 14조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일단 BFM이 수행하는 특별과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주권과 정착과 관련한 시민법적 조약의 위반 시에 의회에 의견을 개진한다. 

둘째, 귀환(Rückübernahme) 및 경유(이민 파트너십 같은) 등의 이슈들에 대해 외무

부와 함께 해당국과의 국가조약 협약안에서 준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9) 셋

째, 망명객, 서류부재자, 무국적자들을 위한 신분증을 발행한다. 넷째, 이민에 관심

9) Fassung gemäss Ziff. I 3 der V vom 8. Nov. 2006 über die Änd. von V im Zusammenhang 
mit der teilweisen Inkraftsetzung der Änd. vom 16. Dez. 2005 des AsylG sowie des KVG und 
des BG über die AHV, in Kraft seit 1. Jan. 2007 (AS 2006 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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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과 연수생의 중계를 위해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관리한다. 다음으로 

BFM은 3가지 측면에서 특별권한을 갖는다. 첫째, 스위스 시민권에 대한 모든 업무

의 독자적인 수행에 대한 권한을 지닌다. 둘째, 외국인법과 민법의 영역에서, 지역

의 최종심급 결정에 반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10) 셋째, 무국적자의 인정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4) 조직구조

BFM의 내부 조직구조는 앞에서 언급한 이 기관의 목적과 역할의 내용을 그 안에 반영하

고 있다. BFM의 구조에는 BFM의 수행하는 업무들이 담겨 있다. 청장 관할 하에 크게 네 국

이 존재하는데(그림 1), 그중에서 핵심 업무는 세 부서에서 수행하고, ‘기획·자원국’(Planning 

and Resources)에서는 인사·재정·전산 등 BFM의 행정체계 전반을 관할한다.

스위스는 망명과 귀환에 대한 관리 업무를 늘리면서,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을 신설하였다. 연방이민청은 내적으로 커다란 구조조정을 감행했는데, 

그것은 난민정책과 이민 거버넌스 내의 국제협력 역할을 확대하는 개혁이 있었다. 

‘국제협력국’에서는 핵심 부서의 세 영역 중 하나로 주로 귀환업무를 담당한다. 귀

환자들의 본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몇 가지의 내부부서로 구획한다.

청장

청장 지원
스태프

기획·자원국 국제협력국 이민·통합국 난민국

<그림 1> BFM의 조직도

 자료: FOM (2012: 45).

10) Fassung gemäss Ziff. II 10 der V vom 8. Nov. 2006 über die Anpassung von Bundesratsverordnungen 
an die Totalrevision der Bundesrechtspflege, in Kraft seit 1. Jan. 2007 (AS 2006 4705).



20  ≪한국이민학≫ 제5권 제1호(2014년)

BFM 활동의 가장 중요한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통합국’(Immigration and 

Integration)은 가장 규모가 크고 업무도 세분되어 있다. ‘이주·통합국’에는 업무 영

역에 맞추어 크게 5개의 하위부서들이 존재하는데, 입국과(Einreise), 체류허가과

(Zulassung Aufenthalt), 취업허가과(Zulassung Arbeitsmarkt), 통합과(Integration), 

국적과(Buergerrecht) 등이다. 입국과에서는 비자발급과 관련한 기초업무, 입국자의 

정보에 대한 확립 등의 업무를 맡는다. 체류허가과에서는 여행증명서를 수합하고, 

특히 스위스의 지역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스위스 내 독일계 주민에 대해서 각별

한 관심을 둔다. 통합과에서는 통합정책의 개발과 통합정책수단의 집행을 담당한다. 

그리고 국적과에서는 스위스인으로의 귀화의 문제를 담당한다. 

끝으로 ‘난민국’(Asylum and Return)에서는 망명 절차와 관련한 엄정한 판정과 

실행을 도모한다. 특히 더블린에 분소를 따로 두어 유럽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

을 통한 실효성 있는 난민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모색하고 있다.

3. 이민행정의 협력적 집행

스위스 이민 행정조직의 핵심은 연방이민청이지만, 그렇다고 연방이민청이 모든 

것을 독점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연방정부 내의 여러 행정기관이 각자의 부서별 특

성에 맞추어 일정하게 이민정책의 영역에 간여하고 협력과 조율을 이루어 간다. 다

양한 이주정책의 과제들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수단들은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 예컨대 부처협의와 부처 간 업무그룹들은 다양한 의무를 

통해 이해의 충돌을 이른바 ‘정부의 전체성에 기반을 둔 접근’(Whole-of-govern-

ment Approaches)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IMZ-위윈회’(Committee of the Interdepartmental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IMZ Committee)라는 형태의 이민정책 관련 부처 간 협

력의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 명료, 배태(Einbettung)

의 원칙을 지향한다. 가장 중요한 전략적 협력의 자리는 이민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협력그룹 본회의이다. 여기에서 통합정책의 우선순위 및 스위스의 이민외교정책

의 방향성과 내용을 정의한다. 

협력은 스위스 정부를 넘어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로 확대되어 있다. 먼저, IAM-

플레눔(Plenum of the Interdepartmental Working Group on Migration: 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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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um)은 1년에 2번 회의를 갖는다. 국제이주협력의 부처 간 협력 회의에서는 

IAM-플레눔(IAM-Plenum)의 실효성 있는 계획을 조정하고 그것을 실현시킨다. 실

효성 있는 협의회로서 IMZ-위원회는 1년에 6번에서 8번 만난다. 업무그룹들은 지

역, 주 혹은 주제별 필요에 따라 형성된다. 어떤 부처가 위원장을 맡을지는 IMZ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민정책의 구축과 실행에 있어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와의 협력도 주요하다. 

스위스는 국제적 이주회담(Migrationsdialog)의 틀 안에서 다양한 국제기구와 함께

한다. 즉,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GFMD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또는 베른-이니셔티브(Berner 

Initiative) 등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차원을 아우르며 모든 참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이주경영에의 기여를 도모한다. 그 연장에서 스위스는 지역

적 이주 담화, 예를 들면 라밧-프로세스(Rabat-Prozess)나 부다페스트-프로세스

(Budapest-Prozess)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한다. 끝으로 비정부기구들과도 다양한 프

로젝트들을 함께 진행하는데, 특히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자원을 정부가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 NGO와의 협력의 증진을 통한 모색은 특히 긴요하다. 

Ⅴ. 지역 수준의 이민행정: ‘바젤모델’ 사례 

연방국가라는 스위스 행정구조의 특성상 중앙의 BFM은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에 

관한 세부적이고 절차적인 내용보다 난민 문제 및 이민 관련 법률의 제정, 난민의 

허가와 관련 절차, 이민자/난민에 관한 국경에서의 국제협력 등에 주력한다. 대신 

이민자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회통합 정책의 실행은 지방의 행정단위인 칸톤

(Kanton)이나 시(Stadt)에서 주관해 간다. 즉, 이민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정절차―이

주 생활의 시작부터 사회통합까지의 모든 과정―는 지방 행정의 틀에서 주로 이루

어지고 또 파악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스위스의 바젤 시 칸톤(Basel Stadt Kanton)의 사

례에 초점을 두고, 지역에서의 이민 행정의 체계가 어떻게 짜여 있고, 이민정책의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면모를 간략히 살펴보겠다.11) 이른바 ‘바젤모델’로 

불리는 바젤 칸톤의 시도는 단순히 지방 행정의 운영방식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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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용과 관점 상에 있어서 독특한 혁신적인 면모를 지닌 것이어서 더욱 시선을 

끈다. 이어서 바젤모델의 원리와 특성을 개관해 보고, 그것의 발전 및 실행양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정책의 원리와 기본특성

바젤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일정한 지도원리(Leitidee)를 그 안에 내재하고 있었

다. 그것은 1999년 인류학자 레베카 에렛(Rebekka Ehret)이 연구를 통하여 구축한 

것으로, 크게 3가지의 핵심사고(Leitgedanken)로 요약된다(Ehret, 1999). 첫째는 이

민자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Nutzen des Potentials)이다. 둘째

는 이민자의 통합은 사회와 도시 전체의 절실한 문제라는 것(Integration als ge-

samtgesellschaftliches und gesamtstädtisches Anliegen)이다. 셋째는 차이를 의식적

으로 인정하고 다루어 가야 한다는 것(Bewusster Umgang mit Differenz)이다. 

이러한 사고는 지난 1970년대부터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아 온 통합정책의 원리

인, 이른바 ‘결여 중심적 접근(Defizitäransatz)’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었다. 

기존의 결여 중심적 접근에서는 이민자들을 자신을 희생하면서 본국 주민들에게 부

족한 무언가를 채워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사고를 담고 있다. 하지만, 에렛

(Ehret, 1999)의 결여 중심적 접근은 사회적 및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만 남겼을 뿐

이며, 실지로 이민자들의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실패한 접근이라고 진단했다. 대

신에 그녀는 이민자의 가능성과 그들의 자원을 긍정적으로 끌어내고 동원하면서 보

다 적극적으로 통합을 끌어내는 이른바 ‘잠재 심적 접근(Potenzialansatz)‘의 방향성

을 제시했다. 이는 이민자들에게 통합을 요구할(fodern) 뿐 아니라, 그들을 촉진하

는(fördern) 지향을 함께 담는 것이다. 바젤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이렇게 혁신적인 

사고를 체화한 원리를 담아 구현한 것이었다. 

바젤모델의 기반이 된 이러한 에렛의 이론은 해방적 인간상과 사회상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그것은 모든 사회적 경계들이 없어지는, 철저한 개인의 존중을 바탕

으로, 매우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끌어내는 것을 지향했다. 거기에는 민족들의 다양

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최대한 그러한 차이들을 긍정적인 방향

11) 바젤 주를 사례로 택한 이유는 이곳의 이민 행정체계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 다른 주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가장 주도적으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바젤모델은 유

럽 내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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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끌어안고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유익하다는 판

단이 깔렸다. 이러한 사고하에서 이민자 통합은 단순히 ‘특별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보편적인 ‘사회 불평등’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에렛(Ehret, 1999)은 ‘이민자 문제’를 쌍방, 즉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정의했다. 

이렇게 구축된 바젤모델은 내용으로 두 가지의 핵심적인 특징을 지닌다. 첫째, 그

것은 단순히 단기 이민자 문제 해결만을 위한 일종의 ‘특별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

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장기적인 이주와 통합을 지향하는 전망을 담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젤 주 내의 주민 및 도시발전계획에서부터 이민통합정책 계획을 넣어서 

시작했다. 이주민 통합정책이라는 것을 한쪽에서 다른 쪽을 흡수하는 것으로 이해하

지 않고, 상호 간의 변화를 통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

러한 시각에서 장기적이고 폭넓은 통합정책을 계획하고 실행시켜 가고자 했다. 

둘째, 바젤 칸톤의 이러한 ‘통합’계획은 말 그대로 능동적·발전적 의미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칸톤과 게마인데라고 하는 지방 수준의 행정단위

가 갖는 특성상 실제로 통합 과정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참여적으로 끌어내고자 했

다. 주민과 비정부단체 및 기구의 참여를 더욱 북돋우고 장려했다. 

2. 바젤모델의 발전과 실행 

1) 행위영역과 표적 집단 

1999년 당시 통합정책의 5가지 조치영역을 구획했다. 그것은 교육, 노동, 주택개발, 

정보, 그리고 참여 등이다. 통합정책을 이 영역들에서 특별히 더 주안점을 두고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었다. 각 영역에서 수립한 목표는 이후 10여 년 동안 대부분 달성되

었고, 그 사이에 이들은 13가지로 보다 세분되고 확장되었다. 그것은 조기촉진과 학

교 교육, 직업 및 성인교육, 경제활동(영리 노동), 주택개발, 공론장 활동, 건강, 질병 

예방, 스포츠 및 여가, 종교, 고령자, 차별로부터의 보호, 정보, 그리고 참여 등이다. 

이러한 활동영역의 설정에 더하여, 바젤의 이주민 통합정책에서는 특별히 통합이 

촉진되어야 할 표적 집단(Zielgruppe)을 설정하였다. 이는 통합의 촉진과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할 더 세심한 접근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 범주는 크게 10가

지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각각 체류기간, 연령, 역할(책무), 외국인법상의 지위, 입

국 사유, 위험(결핍. 국적, 종교, 교육수준 그리고 성(gender) 등이었다. 이러한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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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 따른 표적 집단의 설정은 앞서 언급한 행위영역의 설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공백 지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메우기 위한 시도였다. 

2) 책임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과 실행 

바젤시는 ‘바젤의 통합모델’의 실행을 위한 행정구조를 구축하면서 시 산하의 다

양한 부서 간의 조율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다양성과 통

합’(Diversity and Inclusion: D&I)이라고 하는 부서를 두어 조율의 중심에서 역할

을 하도록 했다. D&I는 다른 부서들이 통합과 관련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할 때

에 지원하면서, 개개의 통합촉진책들에 대해서는 독자적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특정한 표적 집단들별로 맞춤형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노력을 기

울이도록 했다. 그것을 위해서는 비단 그들 특정 집단에 관한 관심만이 아니라 도

시민들 전반에 대한 네트워킹과 다양한 서비스체계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

다. D&I는 연방정부와의 소통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칸톤의 통합전략 수행을 주도했다. 이를 위하여 칸톤통합프로그램(Kantonales 

Integrationsprogramm: KIP)을 구축하여 특수한 통합촉진을 도모했고, 부서 간의 네

트워크 통합을 구축하여 교류와 공동결정이 원활하여지도록 했다. 

한편, D&I를 구축하여 이민 행정의 주제를 도시 전체의 개발과 비전에 중심적인 

주제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실행체계를 짠 것에서 나아가 바젤시는 다양한 비정부

기구들 및 집단들과 이민자통합정책을 함께 실행해 갔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임무

를 수행한 것은 이민자들의 조직체들이었다. 그들은 이주민과 행정 사이에서의 연

결체로서 임무를 수행했다. 더불어서 다양한 이민정책 전문 파트너 기관들, 재단들

이 함께 간여했는데, 대표적으로 크리스토프 메리안 재단(Christoph Merian 

Stiftung: CMS), 공익을 위한 협회(Gemeinschaft für das Gute und Gemeinnützige: 

GGG) 등이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바젤시 내에 뿌리내려 작동하고 있다. 

Ⅵ. 결론

스위스의 이민 행정 모델은 오랜 시간에 걸친 이민자 수입의 역사 속에서 태동하

고 발전되어 온 것이다. 스위스가 선진공업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의 

노동력들이 자연스럽게 스위스로 유입됐고, 과도한 수준의 이민이 진행되자,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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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행정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과 그를 통한 체계화된 집행이 필요해졌다. 나

아가 중립국적 지위를 유지면서 국가적 정체성을 키워온 스위스는 망명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후 망명 신청자들의 증가로 이민정책과 난민정책 모두

를 포괄적으로 구축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2000년대 중반의 대개혁을 통

해 그러한 필요를 채웠다. 

이러한 스위스 이민 행정의 기본특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전담기구를 두어 전체적인 행정체계를 총괄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난민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민정책과 난민정책의 통합적인 발전

을 이루어 가고 있다. 둘째, 이민정책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내 다른 부처

들 간에 서로 협력과 연계를 긴밀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책집행체계를 꾸려가고 있

다. 셋째, 발전된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수행이 발전해 있고, 거기에 시민사회의 결합도 적절하게 모색되고 있다. 넷째, 

이민정책의 내용상으로―바젤모델에서 확인 가능한 바―이민자들의 잠재성과 능동

성을 강조하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역동적인 통합정책을 지역에서 구축해 가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국가부문 내 수평적 및 수직적 협력과 조율, 나아가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등이 그 안에서 잘 이루어져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독일어권 국가들이 대체로 지닌 특성인 바, 조정과 숙의의 과정

이 발달한 만큼 신속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스위스 모델은 장점이 많으나 역시 약점도 있습니다. BFM의 조직과 스위스의 

이주정책은 오랜 시간 동안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강점은 전문화된 인력, 시행

착오를 겪으며 발전해 온 조직구조와 부서 간의 훌륭한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스위스의 행정체계에서 거대한 행정조직을 다루기 때문에 그 과정

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약점입니다(Stefanie Allemann씨 인터뷰).

이주노동자 수용의 역사나 그에 대응한 행정력 구축의 측면에서 한국의 상황은 

스위스보다 매우 초보적이다. 더불어 스위스의 맥락 및 제도와 한국의 그것은 적지 

않은 차이를 지닌다. 그런데도 스위스의 경험과 시스템으로부터 한국의 이민정책 

및 행정체계의 재구축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여기서서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 세 가지 점들을 강조하기로 한다. 

첫째, 스위스가 초기에 단순노동력의 수입을 추진하다가 그들의 통합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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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면서 점차 단순 인력의 수입을 중단시킨 점이다. 오늘날 한국의 외국인 노동

자의 문제는 그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정책이 동반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모두 최저임금의 안 좋은 일자리들에 쏠려 있다. 단기간의 체류만이 

허가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중장기적인 한국사회로의 통합이 구조적으로 심하게 제

약된 상황이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법과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면서, 스위

스가 고민하며 방향을 선회한 이유,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탐구와 학습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스위스가 독립적인 이민정책 및 행정의 전담기구를 두고 그러면서도 원활

한 부처 간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면서 이민

자의 관리와 통합을 주도해 가고 있는 면모이다. 우리의 경우 이민자들을 관리하는 

관제탑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민자를 중심에 두고 여러 가

지 파급된 정책영역 간에 혼선과 비일관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100만 시

대를 맞이해서 향후 정책적 비전을 포함한 현안에 대한 능동적 해결을 도모할 적극

적인 주무 기구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바젤모델의 내용적 측면에서 나타났듯이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사고의 기초

에서부터 그들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범위와 깊이가 남다른 점이다. 바젤

모델의 역사는 약 15년가량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는 기존의 사회통합정책의 실패

로부터 나온 의미 있는 합 명제(Sinn-These)이다. 이민자들을 단순히 수동적인 통합

대상으로가 아니라 이민자의 유입을 통해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의 상호역동적인 변

화를 통한 새로운 통합의 방식을 찾는 것은 획기적인 사고이다. 더불어 입국 초기

부터 이민자들에게 더욱 밀착된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내

용의 집행, 그것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탐구가 동반되면 향후 우리

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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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tion Administration in Switzerland

Myung-Joon Park

Korea Labor Institute

This paper aims to provide brief understanding of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Switzerland, an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system in Switzerland focusing on Basel city case.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 history 

of immigration policy in Switzerland and its present situation, and the regional immigration 

administration system focusing on the so-called ‘Basel model’. The Swiss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system provide some implications about how immigration 

administration system cooperates with civil society and local governments, and find new 

ways of integration through mutual dynamic change of both indigenous and immigrants.

Key words: Switzerland, Immigration policy, Immigration administration, Bas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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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의 거주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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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민들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조선족의 거주지 집중 성향

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거주지 분리 현상에 대해 조선족들이 거주

지 밀집지역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기대, 적응을 위한 노력 등을 그들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족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조선족의 

집단거주지의 확장과 지속에 따른 거주지분리 현상을 조선족의 사회경제적 복지를 저해하고 빈

곤과 실업으로 부적응과 사회적 퇴보가 나타나게 한다는 기존 연구의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났다. 조선족에게 거주지 분리 현상은 그들에게 사회경제적·정치적 기능분화를 효과적으로 활용

하게 하는 긍정적 울타리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조선족에게 한국에서의 그들의 거주지는 분리현

상이 뒤따르더라도 살고 싶은 지역이며, 중국내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보다 나은 선택이기도 

하다. 연구를 통해 소수민족집단거주지의 확장과 지속에 따른 거주지 분리 현상을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설명하는 단면적 차원의 접근 이외에 개별적인 차원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조선족을 위

한 정책적 개입과지원정책의 합리적 판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소수민족집단, 조선족, 거주지 분리

  * 심층면접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노동이주 추이와 사회통합정책의 

미래(김석호·정기선·이정은·여정희, 2011)에서 수집되었다. 심층면접 자료 관련 정보는 보고서

의 ‘중국국적동포 심층면접 결과’를 일부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seokhok@skku.edu.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hunjooha@skku.edu

연구논문



30  ≪한국이민학≫ 제5권 제1호(2014년)

Ⅰ. 서론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민들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적 목적의 유

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의 유입은 기존의 거주민

과의 객관적 차이가 무엇이든 거주민들에게는 생활방식에 대한 도전이 된다. 노르

베르트 엘리아스와 존 스콧슨(Elias and Scotson, 1965)에 의하면, 새로 등장한 이

주민들은 그들의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들과 긴장이 발생하며 동시

에 거주민들은 이주민들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주민들이 이들에 대해 

근심하게 되는 것은 적대적인 감정이 된다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기존 거주자들은 

편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의 정당성을 찾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입의 증가로 

발생되는 특정 집단의 거주지 집중, 분리 현상은 거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사회적 배제

와 사회공간의 양극화를 발생시켜 사회통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최근 새누리당의 이주민 출신 의원 주최로 열린 다문화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외

국인 혐오단체 소속 회원들과의 다툼이 있었던 사건과 지난 4월에 발생한 수원 시신 

훼손 살인사건의 범인이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제노포비아(Xenophobia)’1)라는 단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한겨레, 2012.4.19). 

사실 제노포비아는 조선족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각종 범죄들

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있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우

리 사회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분리 현상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

민들의 소수민족집단거주지(Ethnic Enclave) 현상을 공고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외국인 이주민들은 주로 사업체 인근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

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며, 이들의 거주지 분포 추이는 국가별로 주거의 공간적 

집중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 <그림 1>의 외국인 국적별 분포는 다른 국적

의 외국인들에 비해 조선족의 거주지 집중 성향이 월등히 높음을 보여준다. 조선족

은 한국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각종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된다.

조선족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조선족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전체 외

1)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이방인이라는 의미의 ‘제노(Xeno)’와 혐오를 의미하는 ‘포비아

(Phobia)’가 합성된 단어이다. 외국인 혐오증(外國人嫌惡症) 혹은 외국인 혐오(外國人嫌惡)라고

도 하는데, 이는 외국인 또는 이민족 집단을 혐오, 배척이나 증오하는 것을 말한다(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2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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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지 분포, 2008년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국인의 64.7%와 44.0%를 차지하며, 조선족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조선족의 

46.46%가 서울특별시에 34.27%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선족은 서

울과 경기에 조선족 전체의 80.7%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부표 1> 참조).

시·군·구별로 조선족의 분포를 살펴보면, 5천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총 8개 

구(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송파구, 영등포구)와 경기지

역 5개 시·구(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팔달구,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화성시)로 나

타났다. 이 중 만 명 이상의 조선족 거주지역은 영등포구(35,400명), 구로구(26,382

명), 안산시 단원구(18,730명), 금천구(17,177명), 관악구(14,476명)로, 조선족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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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단원구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에 집단 거주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

는 오늘날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수도권 내부에서도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거

주하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부표 2> 참조).

거주지 집중화 현상에 대한 국내의 기존연구들은 크게 거주지 분리지수 연구와 

거주지 분리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박윤환(2010)은 수도

권 중심의 외국인 인구의 거주지 분리에 대해 상이지수(Dissimilarity)와 지리정보시

스템 기법을 활용한 맵핑(Mapping)을 통해 공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신인철

(2007)은 경기도 및 부천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지 분리지수 선택에 대한 이론

적 고찰과 거주지 분리 측정 및 그에 대한 분석, 지역 환경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

다. 하성규·고성열(2006)은 안산시 외국인의 주거실태를 한국의 최저주거기준과 비

교하였고, 박윤환(2011)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를 2006년과 2009년을 비교하여 거주지분리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최

은진·김의준(2011)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 현상을 체류자격(비

전문직)과 출신국가(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를 통해 고찰하고 있으며, 이진

영·남진(2012)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1년, 2005년, 2009년의 외국인의 거주지 분

포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찾기 위해 실

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렇듯 거주지 분리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수도권의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 전체에 대해 거주지 분리의 공간적 분포를 중심으로 외국인

과 한국인의 경제적 수준 비교 및 관계 연구와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도가 월등히 높은 조선족을 중심으로 거주지 분리 현상을 다루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박세훈·이영아(2010)는 구로구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조선

족을 대상으로 공간적 집적의 특성과 사회적 관계의 형성, 정부정책의 3가지 측면

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공간적 특성과 더불어 조선족이 소수민족집단을 형성

하게 된 역사적·정책적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보다 복합적인 측면으로 

조선족의 거주지 분리현상에 접근하였다. 

거주지 분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각종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선족의 거주지 분리 현상을 거주지 분리 지역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조선족이 그 

지역 안에서 처하게 되는 현실 및 당면 과제에 대한 구체적 경험연구는 거의 없으

며 거주지 분리 지역에서 조선족의 심리적 경험은 조선족 간의 관계와 한국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족의 일상적인 삶에 관심

을 갖고 거주지 분리의 지속에 따른 조선족 밀집지역의 특성 변화와 거주지 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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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족 밀집지역

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과 선택이 조선족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실적 사례연구를 통해 접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들이 거주지 밀집지역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기대, 적응을 

위한 노력을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해보려고 하였다. 조선족의 시각에서 그들을 능

동적인 선택의 주체로 보는 관점은 지금까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수동적인 공간에

의 집적으로의 인식을 전환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거주지 분리

가 빈곤의 집중화를 증가시켜 사회경제적 특성(범죄율, 교육수준, 편모가구, 복지에

의 의존 증가 등)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기존 연구(Massey, 1990)에서와 같은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정책에 대

한 합리적 판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검토

인종적, 사회경제적 소수집단인 빈곤층과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간적 패

턴은 분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주지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

게 거주지 분리로 초점이 맞추어진다(박윤환, 2011). 거주지 분리는 집단과 그 구성

원들에게 입지할 장소와 도시생활의 전체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부여하며(Burgess, 

1967),2) 이의 심화는 장기적으로 빈곤층과 이주민의 집단거주지의 상황을 악화시

켜 이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하층계급(Underclass)으로 남게 된다. 

매시(Massey, 1990)는 1970년대 도시의 흑인3) 빈민 집중화 현상과 하위계층 출

현을 야기한 주요한 원인으로 “인종적 분리(Racial Segregation)” 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흑인의 빈곤 현상의 원인을 사회 경제학적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부정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시는 흑인의 거주지 분리가 흑인의 높은 빈곤율과 도시의 

2) 버제스(Burgess, 1967)에 따르면 도시는 경쟁(Competition), 지배(Dominance), 계승(Succession), 
침입(Invasion)의 과정을 통해 동심원(Concentric Circles)의 형태로 배열되는데, 여기에는 중심지

에서부터 이를 둘러싼 전이지대(Zone of Transition)로 확장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도시의 

확장은 주거와 직업에 따라 개인과 집단을 구분・분류·배분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3) 주거지의 격리는 흑인만의 사례가 아니며, 멕시코인, 한국인 등과 같은 다른 인종집단에서 흔하

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 50년 이상 흑인과 같이 깊은 분리(혹은 격리)를 경

험한 집단은 없으며 이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선 등의 변화 가능성이 매우 낮고 분리의 심각

성 정도도 매우 높다(Massey and Dent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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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계층을 구성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변수라고 설명한다. 거주지 분리의 증가는 

흑인과 백인 간의 직업 이질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흑인과 백인 간의 수입 격

차가 커지며, 흑인과 백인의 분리를 증가시킨다. 흑인의 사회·경제학적 수준은 낮아

지며 주택시장(Housing Market)에서 차별과 분리는 더욱 심화되고, 이는 다시 거주

지 분리를 심화시키며, 흑인의 수입과 직업적 위신이 더욱 낮아지고, 차별과 인종분

리는 더욱더 심화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매시는 이러한 악순환에 의해 고도화된 분

리는 백인들의 의식 속에서 ‘흑인 인종’을 범죄나 해체된 가정, 복지 의존성과 연관

시켜 빈곤의 이미지와 강하게 연관된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생성하게 된다. 백인들

은 흑인을 고립된 소수 인종집단으로 한정지어 스스로를 흑인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주택 시장에서 흑인을 분리·차별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게 된다.

매시 등(Massey et al., 1993)에 의하면, 이주민들은 사회자본을 획득해 감에 따

라, 본국에서 동족을 불러들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착화되면서 거주지 분리로 이

어지게 된다. 이러한 연쇄적 인구이동(chain migration)은 초기에 이주민들이 국적

별로 모이며 희미한 경계선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계는 심리적 현상이다. 이

주민의 집단이 커질수록 기존 거주민들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며, 이는 

다시 차이의 심화를 가져온다.

거주지 분리 현상은 미국사회에서도 흑인의 사회적·경제적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흑인에게 빈곤과 실업은 당연시 되고 미혼모, 

교육제도 부적응, 사회적 신체적 퇴보가 만연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사회·경

제적 성공의 기회는 줄어들며 구조적으로 주류사회에서 공간적·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되어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 동기, 특성 등은 부차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Massey and Denton, 1992). 빈곤의 상승은 분리된 거주지에서의 상업지구 철수와 

시장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분배를 감소시켜 이 지역에서 투자는 감소하고, 기존에 

재산을 가진 거주민들은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증가하는 범죄는 이 지역에서 

공공활동 감소와 집합적 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며, 다시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악

순환을 발생시킨다. 흑인은 이러한 지역적 구조에 적응하며 마약, 실업, 복지부족, 

미혼모가 만연하고 이러한 것들이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배경에 노출된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의 흑인의 거주지 분리는 현상을 한국사회에서의 조선족의 

거주지 분리 현상에 그대로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인종적 

격리’를 원인으로 설명하기에는 중국국적의 동포라는 조선족의 특성을 감안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거주지 분리 현상이 조선족에게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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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울타리가 되는지에 관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족 

거주의 집중화와 연쇄적 인구이동을 통해 조선족집단거주지 분리가 나타나는 과정

과 소수민족집단 거주지의 확장 및 지속을 조선족의 시각에서 고찰해 볼 것이다.

Ⅲ. 자료 및 연구방법

1.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과정

조선족 거주지 분리현상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기 위한 심층면접 대상자는 다

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였다. 우선, 성, 연령, 입국시기별로 다양한 대상자

들로 구성하였다. 둘째, 한국으로 이주한 후 한국사회와의 소통에 관한 내용을 파악

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조선족 사회 네트워크와 

한국사회와의 소통을 알아보고자 종교단체 회원, 정기적인 모임, 커뮤니티 등에 소

속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자는 조선족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참여관찰을 통해, 접근이 

용이한 자영업자와 한국사회에 알려져 있는 조선족 관련단체, 종교단체 등의 커뮤

니티를 방문하여 소개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1) 조선족 밀집지역 자영업자들의 소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 내 조선족거주자들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집

중 분포되어 있는 현상을 보인다. 2010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의하면, 서

울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는 170,126명으로서 전국 조선족 총인구 366,154명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부표 2>참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조선족은 특히 몇 

개 구(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안산시 단원구, 수원시 팔달구, 시흥시, 성남시 수

정구)와 시에 밀집되어 거주하는데, 그 중에서도 영등포(20.8%)와 구로구(15.5%)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서울시 거주 조선족 총인구의 36.3%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서

울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약 1/3이 구로구와 영등포구에 집중거주하고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영등포와 구로구의 조선족 거주밀집지역의 자영업자를 통해 심

층면접 대상자를 소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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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내 조선족 단체들 소개

한국으로의 이주정착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관계들은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이

주한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된다. 특히 2007년도부터 고국방문이 자유로워지자 친인

척의 초청에 의한 한국으로의 이주가 급속히 늘어나 조선족 거주 지역의 친목모임

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조선족들은 일상생활

의 정보 교환이나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며, 나아가 조선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 내 조선족 단체들을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를 소개받았다. 

2. 면접대상자 선정

조선족 밀집지역의 자영업자와 한국 내 조선족 단체의 소개로 다양한 면접대상

자들과 접촉하였으나,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조

선족들 대부분은 노동시간이 길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정확한 기회를 가지기

가 어려웠다. 건설업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 퇴근 후 

밤에 만난다 하더라도, 9시가 되어 면접 대상자들이 피곤해 하여 인터뷰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다. 가사도우미나 간병일을 하는 경우, 24시간 집이나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쉬는 날 이외에는 인터뷰가 불가능했다. 둘째, 조선족 밀집지역의 자영

<표 1>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

 비고 성별 생년 입국시기 중국직업 현직업 출생지 거주지

사례1 여 1960 2008 서비스업 간병 도문 조선족연합회

사례2 남 1951 2008 농민 건설일용직 연변 대구 건설 현장

사례3 남 1964 2000 은행 건설일용직 연길 영등포구 도림동

사례4 여 1953 2007 부녀주임 가사, 입주 연길 조선족연합회

사례5 여 1948 2007 식품공장 가사, 입주 도문 조선족연합회

사례6 여 1954 2005 백화상점 가사, 입주 훈춘 구로동

사례7 여 1949 2007 수도관리검사원 가사, 입주 흑룡강성 조선족교회

사례8 남 1965 2010 농사, 건축 건설일용직 용정 조선족연합회

사례9 여 1953 2008 간호사 간병 연길 조선족연합회

사례10 남 1937 1994 공무원 번역, 통역 도문 천안시

사례11 여 1950 2007 철로일 간병 용정 조선족교회

사례12 남 1957 2009 공무원 주방보조 연길 조선족연합회

사례13 남 1966 2008 농업, 이사 건설일용직 연변 조선족연합회

사례14 여 1945 1997 농업 가사, 입주 연변 조선족연합회

사례15 남 1952 2007 목탄업(한국기업)건축, 전기통신 용정 조선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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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을 만나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한 후, 그들이 소개해준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

였으나, 대부분 면접장소를 자신의 영업집으로 하기를 원했으며, 소개해준 사람들이 

자신의 친인척들이라 인터뷰 중에도 가게 일을 돕기를 우선시해 인터뷰의 진행이 어

려웠다. 셋째, 면접대상자의 다양한 연령층 확보와 관련된 것으로 젊은 층 조선족들

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조선족의 젊은 층에는 유학생들이 많았으며, 실제

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 일부 H-2 비자로 한국

에 와 일하고 있는 젊은 층 조선족들의 경우, 경기도 일대에 숙식을 해결해주는 사

업장에서 일하며 한 달에 2번 정도 외출하기 때문에 접촉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직 중이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심층면접을 진행한 대상자는 <표 1>과 같다.

Ⅳ. 결과

앞서 영등포구와 구로구의 조선족 분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주지 집중화 현

상을 조선족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은 소수민족집단 거주지의 확장 및 

지속을 조선족의 시각에서 고찰하게 함으로써, 조선족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

정책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조선족과 한국인의 사회통합에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결과인 사례별 조선족 집단거주지역으로의 이주과정과 이 지역을 선

택한 이유 및 거주지 분리에 대한 조선족들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반응 및 전략

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지 집중화(concentration) 과정

조선족들은 특정 집단거주지가 아닌 서울의 다른 지역(비집단거주지)에서 거주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듯 조선족들이 특정지역에 모이게 되는 이유는 집중화에 

따른 기능적 분화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

에 얻을 수 있는 적응의 편리성도 있겠지만, 그들은 매시(Massey, 1990)의 논의에

서처럼 제조업, 금융 등 2, 3차 산업이 한 곳에 모임에 따라 사회경제적, 정치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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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분화를 활용하기 위해 특정지역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때 초창기에 대림동으로 올 때만해도 이 동네가 빈 가게도 많았어요. 근데 요

즘에 보면 아예 빈 가게가 없어요. 지하고 2층이고 다 들어와 있어요. 현재 대림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이쪽에 와서 이용

하는거요. 모든 뭐 행정업무라든지 법률쪽이라든지, 그리고 저 그 뭐 먹거리라

든지 다 여기서 소비 할 수 있는거요. 동대문에서도 택시타고 이쪽으로 와요. 대

림동 쪽으로, 예. 그 외부에서 2동쪽으로 가보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외지 사람

들도 많이 오거든요. 이쪽에, 직업을 찾는다든지, 뭐 서류를 한다든지 다 이쪽으

로 많이 와요. 집중돼있으니까.

거주지 집중화 현상은 연쇄적 인구이동을 통해 더욱더 확장되어간다. 사례 1은 

중국에 거주하던 친척들도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여 중국으로는 사업 이외에는 갈 

일이 없으며, 사례 2의 경우 조카가 한국의 전자회사에 취직하였고 앞으로도 한국

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한다.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들은 그들의 친척들도 대부

분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연쇄적 인구

이동의 결과로 파악된다.

예전에 많이 오고 싶어서 한 10년 노력했는데 계속 오지 못하고 그래서리 내 동

생이 이리 결혼하게 되니깐, 한국 신랑, 그래서 요청해서 이래 왔어요.

한국에 내 동생도 있고 친척도 있고, 우리는 중국에서 교포잖아요. 민족이니깐 

한 번도 오지 못한 사람은 서울이라 하면 그렇게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평양

이라 하면 우리는 자주 갔다 오잖아요. 그래도 항상 자주 왔다 가는 곳이라 해

도 평양이라 하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부모님 고향이고. 평양에 이북이라 하면 

이북 사람이라 하면 고저 다 우리 혈육 같고, 사랑스럽고.

내가 처음 올 때는 여기 친구들이 초청해서 그래 왔어요.

하지만 조선족 집단거주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집중화된 거주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직업에 맞추어 거주지를 선택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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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쪽에는 저는 그 쪽에는 생각 같은 거 안 해봤고 그런데 저는 저로서 머인가 

좀 배우자 이런 거 있으니까 그 쪽 편에는 가리봉 쪽에는 제가 어 머 그기 한식

집도 큰 게 없고 그담에 머 그러니까 그쪽에는 직업도 소개받았으니 보내주니 간

기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내 가리봉 머 거기 가기 싫어서 안간

거 아니고 그담에 직업이 따라서 움직이니 자기 일하는 곳을 따라 온 거예요.

2. ethnic enclave의 확대로 인한 거주지역의 계층화

조선족의 거주지 집중화 현상은 소수민족집단거주지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한국

에서 조선족의 집단거주지 내에서도 지역별로 계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 

독산동에서 가리봉동 그리고 현재는 대림동을 중심으로 거주지 집중화 현상이 나타

나고 있으며, 독산동과 같은 이전 거주지 집중화 지역은 낙후되어 경제력이 낮은 

조선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이는 거주지 집중화 현상이 가져오는 기능적 분화

를 넘어, 상권에 따라 집단거주지 사이에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대림동이 전체 동포사회에 중심이 됐어요. 예전에 가리봉동이 그 많이 사람들이 

장사도 잘 됐잖습니까? 가리봉이 재개발 들어가면서 저기 지금 안 되고 대림동

으로 많이 집중을 해요.

우리 살던 독산동 그 놀이터랑 가보면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 분들이 낮

에도 그 쫙 둘러서 그 이불 앞에 놓고 장기 두고 뭐 포카 그 카드 놀고 많아요. 

완전히 그 어디 놀이터가 노인정이 됐어요. 그 경제권이 약한 사람들이랑 그 쪽

에 많이 거주해요. 그러면서 장사가 안됐어요. 안돼서 이쪽으로 선택한거죠. 예

예. 똑같애 한국도. 강남하고 여기가 차별이 확 틀리다시피 여건이 좋으면 강남 

쪽 살지. 외제차 타고.

3. 거주지 분리에 대한 평가

거주지 분리에 대한 조선족의 인식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집단 거주

지를 벗어나 주류 계층에 진입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하위계

층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한국에 이주하여 집단 

거주지에서 조선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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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시키려면 우리들도 그 주류층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국

사회에 진출해야죠. 근데 그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거요. 그 한국에서도 인정도 

안 해주고, 중국에서 교수고 박사고 와도 한국에 아무 인정도 안 해줬습니다. 거 

학력이고 뭐고. 힘들어요. 아무튼.

흑룡강성이니까내 우리 조선족이가 적어요. 적으니까나 한국에 오니까 그러니까

는 내 기분이 좋아요. 제 조선족이거든 민족을 따라서 한국을 오니까 한국 제나

라 같이 좋아요.

조선족집단거주지가 확장되고 지속됨에 따라 조선족들은 다문화 센터에 의지하

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지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그들은 

거주지의 범죄율 증가를 줄이고자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방범대를 운영하며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이는 매시(Massey, 1990)의 거주지 분리의 확장 따른 

흑인의 빈곤 영속화, 범죄율 증가, 미혼모 증가와는 다른 패턴을 보여준다.

그렇죠. 우리 자체도 그 그런 그래도 이 질서랑 이게 안정이 돼야 이 거주 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맨날 이 뭐야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

카랑 맨날 총질하고 그러믄 뭐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 똑같은 도리 아닙니

까. 근데 이 우리 동네를 그 좀 이 우리가 사는 동네를 우리도 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이 방범활동 시작한 거죠.

4. 한국사회와의 소통

거주지 분리의 특성 중 하나는 외부와의 격차증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족들

은 개인의 직접 소통보다는 종교단체와 한국에 있는 조선족단체를 통해 한국사회와 

소통하고 있었다. 이는 직업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 일용직이나 식당 등과 

같은 업종에 종사할 경우 한국 사람과 소통할 기회는 적다. 그러나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의 경우는 직업의 특성상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그들도 이러한 한국인과의 소통 기회를 직업의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저는 진짜 중국에서도 애들을 귀엽게 생각하니까 여기 와서 택한 일도 애들 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는 게 뭐가 좋다고 또 생각되는가 하면은, 주인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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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통이 또 잘 되구요, 저. 그저. 가정일보고 애들 안 보면 일반적으로 크게 주

인과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애들 보는 거는 대화가 어울리고 소통이 잘되고, 주

인들 내 자식 잘 봐달라고 아줌마 부를 데다가 이런데 이렇게 스트레스주고 이

런 게 좀 적지 않을까요?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조선족들은 한국 사람들과 일상적

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한국사회에 관한 일상적인 정보나 

관련 이슈들을 개인적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얻는다. 한국 사람의 권유로 교회

를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은 업무가 있을 경우 휴일에도 일

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교회에 나가 한국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렵다.

쭈욱은 댕길 이런…… 툭 털어 넣고 말하면 그럴 형편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좀 한가한 사람들이 댕기는 기고 여기 우리는 그렇

게 교포들이 한가하지는 않자나요. 그래서 쭉 댕기지는 못하고 혹시 같이 가자

고 차 가지고 오면 할 수없이 같이 가고 그런 거죠.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라 조선족들은 개별적 접근 보다는 조선족을 대표

하는 단체를 통해 조선족의 권익향상을 한국사회에 요구하며,4) 이러한 공식적 단체

는 조선족들과 한국사회가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라고 볼 수 있다.

5. ethnic enclave의 지속: 조선족의 정주화 가능성

조선족들은 조상들의 나라인 한국사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지

만, 한국사회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차별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주에 대한 생

각이 줄어들기도 한다. 그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자유롭게 왕래하며 중국에 돌

아가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생활기반 자체

가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가족과 친지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중국에서 그냥 살다가 죽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한국에서의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집을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한

4) 조선족 관련 단체들 중에 한국의 시민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조선족연합

회와 조선족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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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남아 힘들 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자녀들과 

노후를 위한 것인데,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것보다 같은 돈으로 중국에서 집을 마

련하고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15명의 면접 대상자 중 단 한사람만이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

하여 한국 땅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국에 친인척도 없고 중국내에서도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간병일하는 집의 편리한 

생활환경이 좋고, 한국생활에도 많이 익숙해졌다고 하였다. 이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서의 일터와 일상생활에 적응도가 높아지고, 친인척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오거나, 한

국에서 결혼을 통해 가족이 형성되면 한국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

다. 따라서 조선족들의 한국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나는 (한국이) 좋아요. 중국 가기 싫어요. 중국에서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요. 우리 조선족인데 중국에서 사업하자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동등한 입

장이면 나를 생각 안 해줘요. 한족들이(을) 생각하지. 어떨지기는 기분 상할 때

도 많고 그래요. 그래 어떨지기는 난 제 민족 찾아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오

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 참아. 나는 그저 팔자가 이렇구나 하고 참아야지. 한국

에 오니까 나는 항상 웃는 웃음이래요. 더 좋아졌어요.

Ⅴ. 토의

한국에서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외국인들의 국가별 집중현상은 다른 외국인 집단보

다 조선족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구로구나 영등포구에서는 이미 2007년부터 조

선족이 2만 명을 넘었으며, 그들의 소수민족집단(Ethnic Enclave)의 크기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조선족 스스로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보고 그들의 시각에서 거주지 분리 현상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연구를 통해 소수민족집단거주지의 확장과 지속에 따른 거주지 분리 현상을 단순히 경

제적 이유로 설명하는 단면적 차원의 접근 이외에 개별적인 차원들을 확인하였다. 

매시(Massey, 1990)의 ‘인종적 분리’를 핵심으로 한 흑인의 거주지 분리와 관련

된 논의들은 한국 조선족의 거주지 분리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도 있었으나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거주의 집중화가 가져오는 기능적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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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선족의 집단거주지 확대의 원인이 되며, 나아가 조선족 집단 거주지가 확장되

고 지속됨에 따라 그 안에서 지역적 분화가 나타나 소위 ‘강남과 강북’ 같은 지역계

층화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조선족은 중국국적동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종

적 분리’를 통해 흑인 빈민의 집중화 현상과 하위계층으로의 종속을 그대로 적용하

는 데에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조선족은 수동적인 존재로 빈민의 집중화 현상을 받

아들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방범대를 운영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업 지구가 

이탈하게 되는 질 나쁜 환경이 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와도 소통을 하기 위해 공식적 단체들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조선족의 집단거주지의 확장과 지속에 따른 거주지 분리 현상은 조

선족의 사회경제적 복지를 저해하고 빈곤과 실업으로 부적응과 사회적 퇴보가 나타

나게 한다는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다. 조선족에게 거주지 분리 현상은 그들에게 

빈곤을 옭아매기 보다는 사회경제적·정치적 기능분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긍정적 울타리가 되고 있다. 이는 거주지 분리가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의 긍정적 효과들이 상쇄효과로 나타날 수 있

다는 논의(Borjas, 2002)들과 일치한다. 조선족에게 한국에서의 그들이 거주지는 분

리현상이 뒤따르더라도 살고 싶은 지역이며, 중국내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보다 

나은 선택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료로 사용된 심층면접 인터뷰는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사회통합정

책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소수민

족집단과 이로 인한 거주지 분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다소 부족하다. 또한, 조선

족의 거주지 분리에 있어서 빈곤의 영속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 부분의 자료가 

부족하다. 후속 연구는 조선족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

여 이들을 다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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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조선족의 시도별 분포, 2010년

(단위: 명, %)

외국인 전체 조선족
전체 외국인 중
조선족 비율

지역별
조선족 비율

서울특별시 262,902 170,126 64.7 46.46

부산광역시 32,471 4,153 12.8 1.13

대구광역시 20,401 2,744 13.5 0.75

인천광역시 49,992 15,517 31.0 4.24

광주광역시 13,360 1,702 12.7 0.46

대전광역시 14,876 1,781 12.0 0.49

울산광역시 16,043 5,390 33.6 1.47

강원도 13,737 2,991 21.8 0.82

경기도 285,262 125,479 44.0 34.27

충청북도 24,453 5,616 23.0 1.53

충청남도 42,753 10,153 23.7 2.77

경상북도 36,895 4,953 13.4 1.35

경상남도 57,718 8,257 14.3 2.26

전라북도 20,152 2,770 13.7 0.76

전라남도 21,970 4,007 18.2 1.09

제주특별자치도 5,932 515 8.7 0.14

전국 918,917 366,154 39.8 100.00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2010)



46  ≪한국이민학≫ 제5권 제1호(2014년)

(단위: 명, %)

시도 지역 조선족 비중 시도 지역 조선족 비중

경기도 가평군 210 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2,408 1.42
고양시덕양구 2,220 1.77 강동구 3,472 2.04
고양시일산동구 1,770 1.41 강북구 2,049 1.2
고양시일산서구 1,925 1.53 강서구 3,763 2.21
과천시 139 0.11 관악구 14,476 8.51
광명시 3,173 2.53 광진구 8,896 5.23
광주시 2,755 2.2 구로구 26,382 15.51
구리시 616 0.49 금천구 17,177 10.1
군포시 2,949 2.35 노원구 1,657 0.97
김포시 2,901 2.31 도봉구 1,107 0.65
남양주시 1,563 1.25 동대문구 5,443 3.2
동두천시 541 0.43 동작구 8,067 4.74
부천시소사구 2,990 2.38 마포구 3,411 2
부천시오정구 995 0.79 서대문구 1,959 1.15
부천시원미구 4,259 3.39 서초구 2,059 1.21
성남시분당구 732 0.58 성동구 4,699 2.76
성남시수정구 7,325 5.84 성북구 2,585 1.52
성남시중원구 2,650 2.11 송파구 5,520 3.24
수원시권선구 4,401 3.51 양천구 3,482 2.05
수원시영통구 1,737 1.38 영등포구 35,400 20.81
수원시장안구 2,915 2.32 용산구 3,182 1.87
수원시팔달구 8,667 6.91 은평구 2,329 1.37
시흥시 7,418 5.91 종로구 3,776 2.22
안산시단원구 18,730 14.93 중구 3,786 2.23
안산시상록구 2,642 2.11 중랑구 3,041 1.79
안성시 2,111 1.68 계 170,126 100.00
안양시동안구 1,027 0.82
안양시만안구 3,700 2.95
양주시 1,693 1.35
양평군 404 0.32
여주군 749 0.6
연천군 228 0.18
오산시 2,923 2.33
용인시 14 0.01
용인시기흥구 2,154 1.72
용인시수지구 865 0.69
용인시처인구 2,862 2.28
의왕시 577 0.46
의정부시 1,722 1.37
이천시 1,372 1.09
파주시 2,429 1.94
평택시 4,383 3.49
포천시 1,910 1.52
하남시 738 0.59
화성시 5,689 4.53
화성시동부출장소 1,706 1.36
계 125,479 100.00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2010)

<부표 2> 조선족의 시군구별 분포,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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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Segregation for Ethic Korean Chinese in Korea:

A Qualitative Case Study after the Expansion and 

Continuance of Ethnic Enclaves

Hun-Joo Ha

Sungkyunkwan University

Seok-Ho Kim

Sungkyunkwan University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has been on the rise across the country. 

Among them, residential concentration by ethnic Korean-Chinese people was particularly 

high.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asons why these 

Korean-Chinese people decided to live together, their expectations and efforts to adapt 

themselves from their standpoint. According to analysis on these ethnic Korean-Chinese 

people using qualitative research, it is unreasonable to apply the results of conventional 

studies that residential segregation after the expansion and continuance of ethnic enclaves 

reduces socioeconomic welfare for ethnic Korean-Chinese people and accelerates their 

poverty and unemployment. The residential segregation for ethnic Korean-Chinese people in 

Korea has been a positive means for them to differentiat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unctions in an effective manner. Furthermore, this kind of enclave has been their better 

choice in Korea despite residential segregation. After all, it’s been better than the 

discrimination on ethnic minorities in China. The study results found individual dimensions 

in addition to cross-sectional approach which explains the segregation based on economic 

aspects only on the residential segregation after the expansion and continuance of ethnic 

enclaves. It appears that they would be helpful in making a rational decision on policy 

intervention and support policy for ethnic Korean-Chinese people in Korea. 

Key words: Ethnic Enclave, Korean-Chinese, Residential Se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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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통합
1)

서영효 *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다문화현상의 중심에 있는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통합은 여성결혼이

민자들 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는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맺고 있는 사회적 연결

망인 남편과 가족, 출신국 친구와 한국인 친구, 직장 동료 등과의 사회적 관계망과 한국인들과의 

관계와 인식,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정책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결혼이민자

들은 가족관계에서 결혼 경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수직적인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족의 지지가 부족한 편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의 가족과 출신국 친구들과의 관계망은 정서적인 지지라는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폐쇄적인 성격으로 자신들이 ‘외국인’임을 자각하는 부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이들이 ‘외
국인’임을 느끼는 부분은 일반 한국인들과의 관계와 인식 그리고 취업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크게 

느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을 갖기는 무척 어려우며, 정책적인 변화가 요

구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가족, 교육, 복지, 고용 등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주제어: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응, 사회통합, 정체성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chinohako@hanmail.net.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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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최근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체류 외국인의 수적 증가다.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막을 수 없는 현상으로 한

국도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

했고, 1990년대 초반부터는 여성결혼이민자가, 2000년대에는 유학생이 늘기 시작해 

2012년에는 이민자의 수가 133만 명을 넘었다.1) 이민자의 증가는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 단체의 등장과 시민운동의 전개, 산업연수제의 폐지와 고용허

가제의 시행, 외국인 집거지역의 형성, 지자체의 국제결혼 주선 및 지원, 2008년 다

문화가족지원법의 재정, 각종 지원제도의 시행 등 다양한 현상을 동반하며,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적으로 동질적인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한국에도 1900년대 초반부터 화교들

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였고, 해방 이후부터 미군과 한국인 사이의 혼혈인2)들도 

존재했지만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감춰진 집단으로 법적인 차별과 함께 사회적 차별

을 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이면에는 순혈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설동훈, 2005).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시선에 변화가 시작

되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2005년 5월, 외국인 문제의 위상이 “대

통령 지시 과제”로 격상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6년 4월 국정회의에서 “다

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정부의 각 부처는 “이주자를 통합하려는 다문화주의 정책” 개발과 입안을 위한 경

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오경석·김희정·이선옥·박흥순·정진헌·정혜실·양영자·

오현선·류성환·김희수·강희복, 2007: 33). 그리고 미식축구 선수인 하인즈 워드의 

활약과 방한의 영향으로 한국사회의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민족주의의 인종주의적 

측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문화담론이 대중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전경수·김민

정·남영호·박동성, 2008; 김은미·양옥경·이해영, 2009).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과 담론에서 경험적 부

족이 지적되는 것이 사실이다(김은미 외, 2009). ‘다문화현상’이 한국사회에 새로운 

1)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인 장기 체류자와 국적 취득자를 합한 숫자로 UN의 이민자 개념 

정의에 따라 계산한 수치다.
2) 미군과 한국인 사이의 ‘혼혈인’ 단체인 국제가족한국총연합의 배기철 회장은 자신들을 ‘주둔지 

혼혈인’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전경수·김민정·남영호·박동성, 2008: 13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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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기 때문이다. 해외의 다문화사회 논의의 배경이 된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전통적인 이민국가나 근대 국가 건설 시기부터 다인종·다민족이었던 

반면, 한국의 이민자들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적 지향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프레임의 개념적 혼란 문제(원

숙연, 2008), 복지정책과 같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지원 프로그램의 

적합성 문제 등이 지적된다(설동훈·윤홍식, 2008).

정책적인 문제와 함께 시민사회 일반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

을 찾아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불쌍한 사람들’, 

‘잠정적 범죄자’, ‘불결하고 냄새나는 외국인’이라고 인식하거나, 여성 결혼이민자

에 대한 온정적, 시혜적 태도, 인종과 출신국에 기반을 둔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인 

가치관 등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미흡한 정책과 잘못된 인식은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어렵게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양한 인종 집단이 함께 모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911테러, 

프랑스 소요사태, 브레이빅 사건 등 인종 간의 갈등이 표출된 사건들은 이민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다.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도 이민자들의 사회통

합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 한국의 다문화현상의 관심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포괄하는 다문화가정과 이들의 사회통합에 관한 문제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가

족 탄력성(Family Resilience)에 의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정

책을 취하지 않은 반면, 한국은 ‘결혼이민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통합정책은 다른 나라의 정책에 비해 매우 세분되어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설동훈·강기정·이병하, 2011).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의 1차 대상

은 여성결혼이민자이며 이들의 적응을 통해, 그 자녀들과 가족의 사회통합의 문제

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지구적인 맥락에서 한국의 여성결혼이

민자들의 위치를 살펴보고,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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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배경

1. 전지구화와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이민정책은 크게 ‘누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와 ‘외국인을 어떻게 국민과 잘 

어울려 살아가게 할 것인가?’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한경구·설동훈·이철우·이

충훈·이혜경·정기선·한건수, 2012). 이 중 후자에 해당하는 영역이 언어·문화교육, 차별

방지와 관련된 이민자사회통합정책이다. 이민자들의 사회통합과 적응은 두 가지 측면

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수용국 사회의 사회구조, 문화적 관습과 관련된 것이며, 두 

번째는 이민자 집단의 외형적 차이, 문화적 거리감, 사회적 관계망, 이민자 출신국 공

동체의 유무 등과 같은 이민자들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Castles and Miller, 2009).

수용국 사회의 사회구조, 문화적 관습은 전지구적인 경제질서와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파레냐스(Parreñas, 2001)는 로마와 로스엔젤리스의 필리핀 여성 가사노동

자들에 관한 연구에서, 이들이 민족국가, 가족, 노동시장, 이주민공동체라는 4가지 

이주제도에 의해 자신들의 주체를 형성하는 지점인 탈구위치(dislocation)를 분석했

다. 그녀는 이탈리아(로마)와 미국(로스엔젤레스)의 두 지역에 국가, 정책, 문화 등 

다양한 맥락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여성 가사노동자들은 글로벌경제

에서 후기산업국 경제블럭의 제2군 이주민 노동자의 일부로 유사한 지위를 공유함

을 보여주며, 미시적인 맥락의 차이보다는 세계화의 거시과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 포르테스와 루벤 럼바우트(Portes and Ruben Rumbaut, 1996)는 정

부정책, 에스닉 분류 패턴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조건, 에스닉 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응접의 맥락(Contexts of Reception)에 따라 이주민들의 경험이 지역마다 다름을 보

여주었다. 이 연구는 미시적인 맥락에서 이민자 집단의 상황이 다른 것을 보여주지

만 미국 내 저개발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하층계급 노동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공통

적으로 확인된다. 전지구적인 경제질서는 많은 이민자를 수용국의 하층노동자로 편

입시킨다. 선진국의 경제구조가 발전하면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분화가 

발생하며, 저숙련, 제조업분야의 2차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저개발 국가

의 이민자들을 노동력으로 충원하게 된다는 것이다(Piore, 1979). 여기에는 젠더, 인

종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 성매매, 식당 및 호텔직

원, 의류 및 전자제품조립라인 등 ‘전형적인 여성 직종’ 노동 시장의 수요가 증가함

에 따라, 과거 남성노동자의 이주에 가족재결합의 형태로 부수적으로 또는 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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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주하던 것과 달리, 여성이 주체가 되어 이동하는 여성들의 이주가 급격하게 

성장했다(Castles and Miller, 2009). 특히 여성은 목적국가의 폐쇄적인 정책과 강한 

규제에도 ‘결혼’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이주가 가능하다. 

한국의 국제결혼은 21세기 초에 증가했다.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성비불균형과 농

촌지역 남성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해지자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으로 많은 지역

의 지자체가 결혼중개업체와 함께 국제결혼을 지원했다. 한국 정부는 신부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묵인하는 정책을 시

행했다(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한국의 국제결혼의 증가,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도 전지구적 수준에서 영향을 

받는다. 설동훈 외(2005)는 한국에서 국제결혼의 증가를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송출국의 실업과 빈곤, 한국사회의 정부정책과 결혼

중개업체의 개입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다른 연구에서도 볼 할 수 있다. 

김현미(2006)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문제를 구조와 행

위자를 연결하는 이주 체제, 이주 제도, 개별 이주자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국제결혼의 구조적인 차원은 개인적인 차원

으로도 환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혜경(2005)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

과 가정의 문제 및 대응방식을 분석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정 내 문제로 가정 

경제의 어려움과 부부관계의 계급화를 지적하였다. 즉 국가 간 불평등이 사적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관계가 마치 준계급 관계로 변한다는 것이다. 부부 간의 

문제는 국가 간 불평등의 문제와 결혼중개업체의 영향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조

직적인 중개업자에 의한 상업화된 결혼은 인간의 몸, 정서, 감정, 인격까지 구매-판

매의 관계로 위치시키며, 외국 여성의 몸과 인격이 ‘구매 가능한 상품’이라는 의식

을 강화시켜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강화한다(김현미, 

2006). 김현미(2006)는 이러한 원인을 현재의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의 중층적인 하

청구조가 여성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남성의 권력을 확장한 불균형적 젠더 관계

에 기반하고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한건수와 설동훈(2006)

의 보고서에서도 국제결혼을 전 지구적 발전 격차와 국내 결혼시장의 교란, 그리고 

상업화된 결혼중개업체의 증가라는 현상이 맞물려서 발생한 구조적 현상으로 보고, 

실제 국제결혼 가족이 겪는 문제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차이 또는 가

족 내 문제’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문제’가 혼

재되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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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망

한 사회에서 종족적 소수자(Ethnic Minority)는 타인에 의한 정의(Other-Definition)

와 자신들에 의한 정의(Self-Definition)의 산물이며 이들에게 문화는 정체성의 원천

이며, 배제와 차별에 대한 저항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Castle and Miller, 2009). 이

민자 통합의 영역으로 개인과 집단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접변은 이민자들이 자신

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자신들을 둘러싼 새로운 문화적 환경의 주요한 요

인들을 점진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현상으로, 새로운 사회에서 가족을 포함한 여러 

집단들과의 접촉 빈도와 친밀성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Entzinger 

and Biezeveld, 2003). 이민자들의 정체성의 형성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핵심적인 

것이다. 관계망 또는 연결망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심지어 사회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며, 제도화라는 최초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으로(Bourdieu, 

1986),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구성되며,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

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Coleman, 1988) 사회구조 속에 배태되어

(Lin, 2001)있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개인과 공동체, 전체사회의 영역에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

계를 통한 정체성과 인지의 재강화에 기여한다. 즉, 유사한 이해관계와 자원을 공유

하는 사회집단 구성원과 개인으로서 사람의 가치가 인지되고 보증 받는다는 것은 

감정적 지지뿐만 아니라 특정 자원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를 공적으로 인정해준다

(Lin, 2001). 사회자본의 축적에 따른 정체성의 확립과 결속은 포르테스(Portes, 

1988)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자본은 자신의 집단, 자신의 부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에 강한 동기를 부여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함께 위협받게 되면 노동

자들은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각자 자발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게 된다. 이

러한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는 네트워크의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내부 지향적이며 네트워크의 배타적 정체서과 단체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

다(Putnam, 2000). 이와 더불어 사회자본의 심리적 측면은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우리의 운명이 연결된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힘으

로써 우리의 처지를 개선한다(Putnam, 2000). 이민자들은 수용국가와의 관계 속에

서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정체성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수용국의 정책이다. 이주정책은 이민자의 체류자격과 권리를 부여하며, 이주자들의 

의식을 형성한다. 한국의 산업연수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주변화 시켰으며(설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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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화교에 대한 법적 차별은 이들의 민족정체성을 확립시켰다(박경태, 2004).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경험한다. 구

미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서 박신규(2010)는 여성결혼이민자들

의 정체성이 시기적으로 계속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민초기에는 가족을 기반으

로 둔 젠더정체성이 나타나고, 이주적응과 정착기에는 민족정체성의 문제가 부각되

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민이 되기’와 ‘한국인 되기’가 이주여

성 내부에서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 내에서 이주여성에게 한국인이 아니

라는 정체성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부각된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데, 처음에는 자신의 본명을 고수하려다가도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관계 때문에 

개명을 하는 상황이나, 자녀의 언어능력과 자신의 언어능력을 비교했을 때 나타나

는 차이점에서 특히 자신들의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지점은 한국인들이 국민과 민족 개념을 종종 혼동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설동훈 외(2006)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중 일

부는 한국인과 한민족이라는 범주에서 복합적인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 

여성들은 따갈로쉬라는 정체성과 함께, 한국 내 경계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며

(강미연 외, 2009), 몽골, 필리핀, 베트남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하층노

동자로서 자리매겨지는 것을 볼 수 있다(윤형숙, 2004, 김현미 외, 2008). 박신규의 

연구(2010)는 구미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체성 분석에서 입국초기 젠더와 가족 

정체성의 형성을, 이주과정에서는 젠더와 계급정체성을 그리고 이주적응과 정착기

에 민족정체성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범주에 속하는 

이주노동자 중 조선족 기혼여성의 정체성 변화의 모습에서는 저임금 시장에서 자신

의 계급적 정체성을, 그리고 언어의 사용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모

습을 보여준다(이혜경, 2005). 

사회자본의 또 다른 대표적인 기능은 정보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거나 정보의 통

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Coleman, 1988; Lin, 2001).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과 정보의 획득은 무척 중요하게 작용한다. 

빈곤한 도시공동체의 일상적인 생존은 대부분 같은 처지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와의 

상호작용에 의지하며 다른 지역의 고용기회에 관한 정보나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방

법마저도 박탈당한다는 주장(Portes, 1998)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의 문제와 함께, 

직장 내 고용, 진급과 같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Lin, 2001) 새로운 사회

인 한국에서 빈약한 사회적 관계망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과 정보획득,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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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를 제한한다. 퍼트남(Putnam, 2000)은 일부집단에게 적용되는 규범의 차별

적 작동에 의한 인종적, 계급적 불평등이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사회자본에 따른 불

평등의 연구는 린의 연구를 볼 수 있는데, 린(Lin, 2001)은 자본의 불평등은 자본결

손(Capital Deficit)과 환원결손(Return Deficit)이라는 두 가지 과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로 보았다. 자본결손은 자본의 상이한 투자와 기회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한 집단에게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이며, 환원결손은 동일하게 주어진 자본의 질과 양이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의 

구성원에게 상이한 환원이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은 자본결손의 상이한 투자 혹은 상이한 기회, 환원

자본의 인지적 결핍 혹은 적절한 자본의 상이한 동원, 그리고 두 가지 결핍의 결과

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았다.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인

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자본이 적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 가족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회자본을 가질 수도 있다(양인숙·김선혜,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

은 집단 간 비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이웃관계 및 자조 집단의 참여 여부 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설동훈·윤홍식, 2008), 높은 생활만족도를 주는 것(장지혜, 

2007; 강현, 2012 재인용)으로 파악되나, 한국사회 적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김정훈, 2009; 양순미, 2010; 양인숙·김선혜 2011 재인용). 

Ⅲ. 연구방법

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단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를 실시하는데 대상자들과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일상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했다. 면접기간은 2009년 7

월 ~ 2009년 10월까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심층면접이 가능한 

정도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로 이혼과 별거를 하지 않으며, 가

족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면접자

들은 한국에 거주하게 된지 보통 3년 이상이 지난 이들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

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초기에 나타나는 심각한 수준의 구

타나 폭력 등과 같은 중대한 이혼사유가 없었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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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출신국적 출생년도 결혼시기 거주지 국제결혼 경로 또는 계기

A 중국 1976 2006년 전주 1995-1997년 노동자, 2003-2005년 유학생

B 우크라이나 1981 2007년 익산 2002-2005년 유학생

C 베트남 1987 2005년 전주 국제결혼중개업체

D 베트남 1986 2005년 전주 국제결혼중개업체

E 중국 1982 2004년 전주 국제결혼중개업체

F 베트남 1985 2006년 전주 국제결혼중개업체

G 베트남 1984 2005년 전주 국제결혼중개업체

<표 1>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이거나 혹은 점점 해소되어가고 있는 상태로 문

화충격 단계를 넘어선 문화접변 단계에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면접은 1인당 

2-3회 진행되었고, 부족한 내용이나 보충할 부분이 있는 경우 추가 면접을 실시했다. 

 

Ⅳ. 연구결과

1.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경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본국 내의 경제적 요건이 

크게 작용한다.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본국 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수

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국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낮게 평가하고 있다. 설동

훈 외(2005)의 보고서에서도 본국 가족의 소득수준이 대체로 평균수준이며, 10대 

후반의 나이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공장 노동자 또는 집안일을 돕는 정도로 

딱히 장래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국 내에서 취업과 관련된 노력을 기울였다면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겠

지만 주위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또한 최근 ‘한

류’의 영향도 이들이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설동훈 외, 2005; 김현미, 2006에서 재인용).

친척 언니가 한국으로 결혼해서 갔어요. 친구의 친구도 한국으로 결혼했고…….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그게 좋겠다고 하시고……. 특별히 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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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는 얘기는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한국에서 힘든 거 나도 (부

모님에게) 말 잘 안하는데, 그 애들도 안했으니까 (그 애들) 부모님도 잘 모르고, 

그냥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처음에는 집에 돈도 잘 보내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거는 잘 보이고, 힘든 거는 잘 안보이잖아요. 한국가면 잘 사는 걸로 생각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결혼해서 오죠. 저도 이럴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요. 사람들 많이 결혼해서 오니까 저도 할 일도 없고, 결혼해서 왔죠(사례 F, 베

트남, 25세).

중국 출신인 사례 E의 경우도 베트남 면접자들과 비슷하다. E는 길림성의 장춘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은 과일, 채소나 일용품 같은 것들을 트럭

에 싣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셨다고 한다. 부모님의 수입이 일정한 편

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

만 평균정도는 된다고 했다. E는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장춘의 작은 공장에서 일을 

했다. 장춘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건너간 조선족들의 이야기

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서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다.

사례 A는 중국 상하이에 살았으며, 가족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로 아

버지는 중국의 기업체의 회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일을 하지

는 않는다. A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의 반대

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졸업 후 언니가 신문광고에서 본 구직광고를 보고 대

학을 안가서 쉬고 있는 A에게 한국 공장에서 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전주 BYC에 취직하게 되었다. 당시 면접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 500달러였으나 한

국에서 실제로 받은 월급은 약 300달러 수준이었다고 한다. A의 말에 의하면 당시 

자신이 중국에서 월급 수준이 200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입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많은 돈도 아니었다고 한다. A는 연수생 시절에 임시직으로 일하던 현

재의 남편을 알게 되었고 연인 관계가 되어 중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편지를 주고받

았다. 이후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왔고, 2006년에 결혼하였다. 

사례 B는 평소 동양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대학을 다니던 중에 친척 언니가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게 되자,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하였다. B는 공무원인 아버지

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대학을 다니던 중 현재의 남편을 만

나 결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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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 경제적인 이유가 많은 베트남 출신 면접자들은 부모님께 송금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베트남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좋았어요. 나

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베트남)집에 보내고 싶어서 일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싫

어해요. 그때 월급 60만원 받았는데, 돈도 많이 못 받고, 집안 일 못한다고 싫어

해요. [……] 많이 싸우고, 싫어했는데, 10만원만 (베트남) 집에 보내도 큰돈이니

까 계속 말해서 일했어요. 거기 일 없고, 다른 데 일할 때도 싫어했는데, 계속 일

하니까 지금은 안 싫어해요(사례 F, 베트남, 25세).

사례 F와 사례 C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F는 자신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베트남에 송금할 수 있는 것에는 무척 만족해하고 있다. C도 자신의 직

업과 직종은 높게 평가하지 않았지만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해했다. 

2. 가족과의 관계와 가족의 지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을 포함한 가족

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이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편은 법률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신분을 보증하

며, 입국 이후 즉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거주를 보장

하는 비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한다.

단순히 체류자격이라는 측면을 떠나서도 인간에게 가족은 무척 중요한 존재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족은 가장 많은 시간을 접하면서 언어와 한국사회의 문화전

반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면접자들의 대부분은 

가족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은 없었다. 이는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부부 간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두드러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

며,3) 소소한 문화적인 차이를 제외하면 일반 한국인 부부들이 겪는 부부 간의 갈등

3) 설동훈 외(2005)에 따르면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절반 이상(57.7%)이 한국어 의사소통과 사고방

식, 생활방식,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타났지만 부부 간의 갈등 사유에 부

모와의 불화는 2.8%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며, 이혼, 별거 사유에서도 시부모와의 불화 항목이 나

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시부모와의 관계가 크게 중요한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윤형숙(2004)의 연구에서도 시부모의 간섭 등에 대해 불만은 많이 있었지만 학대한다는 경우

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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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부모와의 갈등 정도와 비슷한 정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

는 관계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면접자들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난다.

한국 음식만 먹어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그런지 베트남 음식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싫어해요. 한국 음식 처음에는 매워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베트남 음식 몰래 해 먹었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뭐라고 해요(사례 C, 베

트남, 24세).

송편을 만드는데, 중국에서는 만두를 만들어 먹는데 동전을 넣어요. 그래서 다 

만들면 (동전이)어디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골라 먹는 사람이 그해 행운

이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길 했더니, 위험하게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이빨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하냐고 혼났어요. 그런다고 중국에서 진짜로 다친 사람은 없거든

요. 동전 들어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으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 저는 만두 만드는 거랑 비슷해서 그냥 그렇게 만들었는데(만두의 양끝을 

서로 붙여서 동그란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함), 이건 송편이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혼났어요(사례 E, 중국, 28세).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도 그거 중국어(한자) 쓴다고 생각해서 내가 한자모 르면 

그것도 모르냐고 해요. 우리는 영어도 잘 하고 중국어도 잘못하니까 남편이랑 

시아버지랑 답답해해요. [……] 그래서 쓰는 거는 프랑스 때문에 한자 안 쓰고, 

프랑스어(로마자 표기법)로 쓴다고 했더니 전쟁도 그렇고 불쌍하다고 했어요(사

례 D, 베트남, 25세).

가족들은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을 못 사는 나라로, 또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낮게 평가한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알선된 결혼이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를 돈을 주고 사온 것으로 여기고 동등한 가족의 지위를 인

정하지 않는다. 사례 C는 남편의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으며, 가끔 

친척을 만나러 가거나, 가족이 함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경우에도 일방적인 통보

의 형태였으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한

다. 사례 D의 경우도 경제적인 면에서 수동적이어서 장을 보는 비용, 유아용품 비

용 등과 함께 매일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으며, 공과금 수납이나 어린이집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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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편이 처리했다. 가족 내 결정권의 문제와 함께 수직적인 부부관계는 언어 사

용에서도 나타난다. 아내를 ‘야’라고 부르거나 ‘○○해라’, ‘○○가져와’와 같은 명

령조나 손아랫사람을 대하는 말투를 사용한다고 했다(사례 C, 사례 G).

가족 내 언어사용은  다른 측면도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구사능력이 

좋지 못하고, 한국사회와 문화를 잘 몰라 ‘말상대’를 하기에 부족하다 보니 남편은 

친구나 부모,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고, 아내와의 대화는 적으며, 아내와의 

대화나 정서적인 교류를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는다. 

남편은 친구들 잘 만나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해요. (우리)집

에서 할 때도 있는데, 저는 같이 안 하고 딴 일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나이도 

많고, 그냥 잘 몰라요. [……] 남편도 내 친구 잘 몰라요. 팔복동 친구는 아는데, 

다른 친구들은 몰라요. 남편이랑 내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는 거는 없어요(사례 

C, 베트남, 24세).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한국사회

를 잘 몰라서 위험하다’(사례 C), ‘사기 및 범죄에의 노출(사례 D)’ 등을 이유로 여

성결혼이민자들이 집 밖에 나가거나 한국인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여성결혼이

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사용이나 한국의 문화 및 제도 등

을 빨리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나 가족 내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지지하지 않는다. 

(공과금 수납을) 그거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남편이 해요. 은행가는 거 잘 몰라

요. 현금지급기는 쓸 수 있는데, 은행에서 어떻게 하는 지 잘 몰라요. 말도 어렵

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카드 가지고 다녀요. 병원이 다 다르게 있는 거는 알아

요.(소아과, 내과, 안과 등의 분류를 말함) 소아과, 치과, 내과, 산부인과 이런 거

는 알겠는데,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집 옆에 병원 가면 다 있으니까 그냥 가요. 

(공공기관) 그런 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말도 잘 모르는 게 많아서 한자가 

많아서 힘들어요. 남편은 어려우니까, 그리고 밖에 위험하니까 나가는 거 잘 안 

좋아해요. 그런거는 남편이 한다고 해요(사례 D, 베트남, 25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취업과 경제력의 획득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

이 한국에서 일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가부장적인 가족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윤형숙(2004)은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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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적응하고 자신감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 중에 하나는 가정이라는 고립된 

장소에서 나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례 C는 남편이 반대해서 일자

리를 구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반면, 사례 F와 사례 G의 경우에는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설득하여 자신들이 일을 하게 되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아닌 경우에는 남편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연애기간이 길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갈등은 거의 없다. 다만 결혼 초

기 부모님의 반대나 부모님과의 문화적인 차이에서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가족 내 수직적인 관계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아버님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뭐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가, 이래서 시부모

대접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겠나.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자주 찾아뵙고 그러니

까 지금은 좋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내려주고 출근해요. 남편요? ○○

면사무소에서 일해요. [……]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 직장이 익산에서 전주 오

는 길이고, 저는 여기(전주)에서 일하니까. [……] 집에 갈 때도 제가 가서 태우

고 가야죠. [……] 제가 늦게 끝나면요? 그럼 남편은 아마 저 올 때까지 기다리

거나 버스 타고 집에 가겠지요. (웃음) (사례 B, 우크라이나, 29세).

사례 B의 가족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도 크게 지지한다.

(시아버지께서) 니가 나가서 일을 해야 좋지 않겠냐고, 한국에서 살려면 모르는 

게 많을 텐데 일하면서 배우는 게 많으니까 집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요새는 여자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한번 일자리를 찾아보자

고 여기 저기 알아봐주셨어요. 남편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고향 생각만 나

고 그러니까 그러자고 했고, 저도 일하고 싶었고 해서 통역하는 일부터 시작했

어요(사례 B, 우크라이나, 29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가족의 지원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 A와 

B의 가족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했지만 취업에 필요한 인적자본의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B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권유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남편

은 현재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공무원 시험을 볼 것을 권

유하고 있다. B의 가족도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대

학원에 다니며 간단한 통역과 번역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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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가족 이외에 가장 가까운 집단은 혈연관계인 

친족집단이다. 친족과의 접촉은 설날과 추석, 제사의 경우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이지만 지리적인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례 C의 경우에는 남편의 사촌이 아랫집

에 살아서 자주 접촉하는 드믄 경우이고 대부분은 지리적 거리가 먼 서울, 부산, 경

기도의 친족과는 거의 만나지 않으며, 전라북도권에 살고 있는 친족들의 경우에는 

3-4달에 1번 정도로 접촉하고 있다. 그와 함께 친족이 남편의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은 친족으로부터 아내와 관련된 취업이나 기타 정보들을 얻는 경우도 있다. 하

지만 친족과 여성결혼이민자와 관계는 직업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남편을 통한 간접

적인 관계다.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친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나 불편함

은 없고, 현재의 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4)

3. 본국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면접자들은 본국의 가족과는 거의 매일 1회 정도 전화통화나 인터넷 화상통화를 

하고 있으며, 출산이나 본국의 가족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고향을 방문하거

나, 본국의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본국의 가족들과 만나게 되

는 경우는 1년에 1회도 되지는 않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본국의 가족에 대한 의

존도는 무척 높다. 

당연히 보고 싶죠. 힘들 때마다 생각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날 때도 있죠. 

처음에는 집 생각나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좋아서 한 결혼이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서 여기 있는 거니까 힘들 때,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힘내고. 

막상 전화할 때는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다가도 끊고 나면, 열심히 살아야지 그

렇게 되더라고요. 걱정 안 끼쳐 드리는 것이 제가 여기서 잘 지내는 거니까 열

심히 살 수 있고, 뭐 그렇죠(사례 B, 우크라이나, 29세).

처음 결혼해 왔을 때는 전화해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으니까 엄마도 

걱정 많이 하고 그게 안 좋아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안 울게 됐

4) 설동훈 외(2005)와 한건수(2006)의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을 통해 남편의 친족에

만 편입되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에도 인근에 사는 친척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명절을 제외하

고 왕래가 거의 없으며, 명절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친척들과 긴밀한 관계는 

맺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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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지금은 전화하면 이야기해요...그냥 여기 이야기랑 거기 이야기랑 하고 특

별히 하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사례 D, 베트남, 25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본국의 가족이란 ‘내가 잘 지내야 부모님도 잘 지내는’, 

‘멀리 있지만 힘이 되어주는’ 존재다. 이와 함께 잦은 통화는 ‘수다’를 떨면서 스트

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사례 B는 같은 출신국 사람들과 자주 만

나기가 쉽지 않다면서 본국의 가족들과 통화를 하면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모국어의 사용과 고국의 소식 등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본국의 가족들은 든든한 지지자다. 다만 물리적인 거리로 인하여 정서적인 측면 이

외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다. 사례 F만 매달 일정정도의 돈을 송금하고, 다른 여

성결혼이민자들도 필요한 경우 본국 가족에게 송금을 하면서 본국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면접자들은 대부분 1~3명의 매우 가까운 친구와 가깝게 지내는 몇몇 출신국 친

구들이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알게 되었거나 본국에서부터 알던 사이로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들의 경우에는 친구의 소개나 지원센터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많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 친구들에게 많은 부분을 서로 의지하며 강한 유대감을 가지

고 있다.5) 

일주일에 5~6번 정도요. 아침에 남편 출근하고,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 일, 

설거지, 청소 같은 거 하고 (친구네 집으로)가요. [……] 친구 집 갈 때 면 11시, 

12시. [……] 애기 어린이집에서 오니까 5시에는 집에 와요. 베트남음식 해먹고, 

텔레비보고 집에서 그냥 놀아요...밖에 나갈 때도 있어요. 마트가고, 시내도 가

고, 그래요. [……] 센터도 가요. 그래도 둘이서 놀다보면 시간도 지나고 잘 안가

요. [……] 가면 좋은데 거기보다는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아요. [……] 센터에도 

다른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보다 ‘팔복동 친구’랑 친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노

는 게 좋으니까(사례 C, 베트남, 24세).

센터가면 친구들 만나는데, 좋아요. 수업은 그냥 하니까하고, 그거 끝나면 친구

네 집에 가요. 7-8명 정도요. 수업 끝나면 바로 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말도 

5) 설동훈 외(2005: 119)의 보고서에서 결혼상태별 부부 간의 불화에 대한 상담자나 도움을 준 사람

의  항목에서 모국인 친구가 29.3%, 나의 가족 친척이 18.6%, 남편 가족 친척이 10.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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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되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놀러가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가서 이야기해

요. 우리나라 친구들 만나면 좋아요. 집에서는 베트남 음식 못 먹는데, 친구들하

고 있으면, 베트남 음식도 만들어 먹고, 남편이야기랑 애기 이야기랑 하면서 같

이 놀러도 가고 하니까. 한국말은 안 써요. 우리들끼리 있는데 베트남 말 써요

(사례 D, 베트남, 25세).

이들은 출신국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도 많고, 고민상담이나 고향 이야기 등을 하

면서 편하게 모국어를 사용하고, 고향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 가까운 관계다. 부

모님이 걱정하실까봐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이 친구들과는 공유할 수 있는 정서

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폐쇄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른 면접자들도 같은 출신국이 아니면 말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알게 되는 제3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포함한 한국인

이나 기타의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욕구도 없으며, 출신국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를 더 선호한다. 이 관계는 한국사회 적응을 더디게 하며, 자신들이 한국 내

에서 ‘외국인’임을 인지하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사례 B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다른 베트남, 중국에 비해 한국에 같은 출신국 사

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는 지역이 서로 멀어서 한 달에 1~2회 정도 본국인 

친구들과 만난다. 

같은 나라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더 가깝게 느끼죠, 서로. 만나면 좋고. 고향 얘

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음식도 먹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우

리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우리들끼리 노는 게 편하죠. 남편이랑 같이 가도 말이 

안통하고 자기 혼자 심심하니까 고향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혼자 가라고 하죠...

서로 바쁘니까 자주 못 만나죠. 자주 보면야 좋은데, 다들 하는 일도 있고, 가정

도 있고, 저도 출근하고 하니까 서로 전화를 많이 하죠. 뭐 전화해도 특별히 하

는 얘기는 없지만 가끔씩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받을 때도 있구요(사례 B, 우크라이나, 29세).

B의 출신국 친구들과의 관계망도 폐쇄적이기는 하지만 만나는 빈도가 적은 만큼 

시간적 투자도 적고 완전히 서로에게 의존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의지하

는 관계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도 한다. 사례 A는 전주지

역에 중국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수도 많기 때문에 출신국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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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범위는 상당히 크다. 출신국 친구집단 내에서도 무척 가깝게 지내는 소수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들과의 접촉 빈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A는 대학원 진학 공부

를 하면서 시청에서 정기적으로 통역과 번역 관련 업무를 하며, 기타 단체에서 비

정규적으로 일을 하며, KTF 서포터스라는 프로그램 수강을 받고 있다. 가까운 친구 

한 명과는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받으며, 통역과 번역 일을 함께 한다. A와 B는 출

신국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면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친구하고는 같이 일을 하니까 거의 매일 보죠. [……] 둘이 있을 때는 중국어

로 얘길 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국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주로 한국어를 

쓰죠, 둘이서도 거의 한국어를 써요. [……] 같이 일하고 하니까 다른 동료들(한

국인)하고 같이 만난다고 봐야겠죠. [……] 같은 일하니까 (동료들도) 같은 처지

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일 끝나는 시간도 같으니까 남편 늦게 오면, 같이 저

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쇼핑하러 가기도 하고 그렇죠. [……] 쉬는 날에는 다들 

일이 있을 테니까 그래도 그 (출신국) 친구들이 편하니까 불러내서 만나요. 가끔 

기회가 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만나긴 하지만 그렇게 가깝지는 않으니

까 그런 일은 별로 없네요(사례 A, 중국, 34세).

4. 한국인 친구 및 직장 동료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출신국 친구가 아닌 한국인 친구집단은 한국사회에 적응

하는데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이다. 사회화 과정의 또래 집단으로 비슷한 

나이의 문화와 일상 등을 공유하면서 한국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보를 획득

하며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국인 친구들과의 교류와 그들과의 네트워크

는 한국사회 적응에 무척 중요하다. 면접자 중에서 한국인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면접자는 2명으로 A와 B다.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는 학교가 낯설었지만 유학생활이니

까 신기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죠. 학교생

활이랑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애들도 이것저것 물어보

고 재밌게 지냈지요. 지금은 졸업한 지 오래되고, 저도 결혼하고, 친구들도 결혼

하고, 일하고 하니까 자주 보지는 못하죠. 졸업하고는 학교 행사 때도 가고 했는

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가진 않고, 경조사 때나 만나고, 잘 못 봐요. 지금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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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공부를 하니까 대학원 사람들도 있고, 일하고, 통역하고 하면서 아는 사람

들은 있죠(사례 A, 중국, 34세).

어학당 다닐 때 친구들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니까 항상 친구들이 옆에 있었어

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소개팅도 하고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머리랑 이런 데가 외국인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 그 친구들은 전화통화도 하지만. 

[……] (한국인) 친구 만나는 게 (사귀는 게) 쉽지 않네요. 지금 현재는 한국인 

중에 친구라고 할 말한 사람은 없어요(사례 B, 우크라이나, 29세).

이들의 친구관계는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비슷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직

장이나, 동호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나가지만 한국인이나 여성결

혼이민자나 결혼을 한 후에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관계 형성이 어렵다. 

A와 B는 현재 자주 만나며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는 직장이나 대학원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에 소속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인과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다.

직장동료들이요? 그렇죠, 직장동료들도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들이라고 할 수 있

겠네요. 뭐 매일 보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요. (계약직이기 때문

에) 시간이 지나면 잘 못 볼 것 같지만 지금은 농담도 하고, 서로 도울 일이 있

으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서 왔다보니까 관공서나 비자나 이런 법적

인 것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알려주고 어디 세일한다고 뭐 그런 것도 그렇

고, 저번에 일하던 데서 여기 소개받은 것도 그렇고 지금도 기간 끝나면 일할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사례 B, 우크라이나, 29세).

일하는데서 사장님하고 아줌마들하고 알아요. 잘 해줘요. 식당이니까 김치 같은 

것도 담그면 나눠주고, 반찬 같은 것도 주고, 걱정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니까 그냥 같이 일만 해요. 밖에서 만난 건 없고, 저도 쉬는 

날에는 집안 일 하고 하니까 서로 집에 가는 경우도 없고, 집에 다른 사람 오는 

게 싫어요(사례 E, 중국, 28세).

공장에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기계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말 안해요. 쉬

는 시간에는 말할 수 있는데 시간이 10분? 15분? 그래서 일 얘기만 하고,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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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 집에 가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나이 많아서 말도 잘 못하고 어리니까 한

국 오니까 힘들지, 베트남에서 뭐 했냐 이런 말하면서 열심히 살으라고 하고, 불

편해요. 지금은 일안하니까 없어요(사례C, 베트남, 24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직장은 한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로 직장동

료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그다지 가

깝지 않은 것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면접자 중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없었으며, 모두 직장을 여러 번 옮기거나 직

장이 없다. 직장동료와의 관계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김은미 외

(2009)의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사람 중 직장동료는 3.6%로 한국인 친구는 14.1%로 나타났다. 한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

외 직장동료는 강한 연결망은 형성하지는 못하지만 간단한 정보와 도움 정도는 주

고받을 수 있는 관계다. 

5.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단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쉽게 타인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 관련 NGOs, 종교단체 등이다. 대부분의 이주민 관련 지원 단체에서는 교육이

나 강습, 각종 행사, 인권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자조모임을 형성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출

신국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경로도 지원 단체이며, 출신국 친구들 이외에 제3국의 여

성결혼이민자들과 지원 단체의 직원, 자원 활동가들과 접촉할 수 있으며, 여성결혼이

민자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지원 단체는 지원 단체를 매개로 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외에도, 한국어능력이 높은 사람은 통역과 번역을 

포함한 자원 활동가로 활동하기도 하며,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맺기도 한다. 전반적으

로 지원 단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네트워크의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

는 집단으로 활용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곳이다.

센터 가면 친구들도 보고, 모르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나고, 수업도 받고, 뭐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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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서 알려줘요. 엄마 오는 

거 그런 것도(부모님 초청 서류작업) 도와주고 그런 것들(사례 C, 베트남, 24세).

우리 아이 맡기기도 하고, 병원 갈 때도 도움을 좀 받죠. 수업 같은 거는 잘 안

하고, 가끔씩 행사할 때는 나오죠. 행사하면 중국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노동자

들도 오고, 전주 사는 중국 사람들은 많이 오니까 그런 거는 좋지요. 그리고 센

터에 친구가 (직원으로) 있으니까 이런저런 거도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

고 가끔씩 놀러도 오고 그렇죠(사례 E, 중국, 28세).

또한 지원 단체는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교육 이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각종 행사에서 고

유 의상과 음식, 전통 악기 등을 소개하기도 하며, 판매를 하기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인들에게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저번에 베트남음식 만들어서 판적 있어요. 많이 팔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날 

재료가 없어서 일찍 왔는데, 좋았어요. 다음에도 한다고 그래요. 소장님 (우리가 

만든 베트남음식) 인기 많다고 좋아했거든요(사례 D, 베트남, 25세).

이러한 활동들과 여성결혼이민자들에 관련된 다문화가정 지원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의 법률제도에 관한 상담은 이들의 한국 내에서의 법적인 지위와 함께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 단체

에서는 단순히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녀와 남

편을 포함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

록 돕는다. 전반적으로 지원단체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다양

한 측면으로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지원 단체와의 접촉의 지속성에는 문제가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원 단체에서 주로 행해지는 기초적인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사례 E는 선 이주자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중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 편이기도 하고, 

현재 일하고 있으며 식당에서 상당기간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교

육과 기타 프로그램 등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 

센터는 자주 안와요. 재미없고 지루해요. 한국어 수업 많이 받았어요. 저번 센터



70  ≪한국이민학≫ 제5권 제1호(2014년)

에서도요. 음식이랑 다른 거도 다 해봐서 난 안 해도 되는데 계속해요. 그냥 어

떤 때 친구들 보고 싶으면 오는데 많이 안 오니까 센터 사람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요. 행사는 잘 와요. 뭐 하는 게 재밌고 좋아요. (베트남) 음식 만들고, 놀고 

하는 거는 좋아요. 일이요.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니까 일하는 게 제일 필요해요

(사례 D, 베트남, 25세).

지원 단체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준비를 할 수 있는 곳

이고, 그 외에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법률관련 서비스와 같은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지원 단체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진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의 이용률은 낮은 편이며 이용 서비스

도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의료 및 보건관련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김은미 외, 

2009). 지원 단체의 활용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지원 단체의 지원프로그램의 문제이

며,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

난 지원 단체를 통한 취업과 일자리 정보들의 획득은 사적인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공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실질적인 취업과 고용에 관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이는 한국의 이민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이중섭, 2009).

6. 이웃과 한국인과의 관계와 취업

이웃은 도시화와 아파트의 증가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

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다. 한국인들과 마찬가

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이웃은 거주형태에 따라서 다르다. 면접자들 중에 아파

트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웃집 사람들을 전혀 모른다.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경

우에도 이웃집 사람들의 얼굴만 아는 정도이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 집 근처 슈퍼

마켓이나 상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얼굴만 알고 인사정도는 하지만 의

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를 한 적은 없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한국어 능력

이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은 알아듣기가 어렵

고(사례 E),’ ‘별로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사

례 G)’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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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 만나는 거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벽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친해지기 어렵고 그냥 친구들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우리하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사례 C, 베트남, 24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무관심이다. 이혜경(2005)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과의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며, 국제결혼 여성들이 한국인 이웃과의 교류 없이 사실상 고립되어 사는 사람들

이 그만큼 많음을 뜻한다(설동훈 외, 2005). 이웃집단의 개념을 확장하면 일반 한국

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웃과의 교류문제가 없는 원인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거부라고 할 수 있다. 이웃과 일반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거부한다는 것은 한국사회 

적응이 부정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여성결

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더욱이 가정 내에서의 문화적인 정체성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과의 접촉을 두려워한다. 또한 직장동료와 한국인 친구

의 부재의 문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인과 자신들이 다르다고 여긴다. 한국인과 자신

들이 다르다는 것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

국에 국제결혼을 해서 오게 되는 원인으로 한류문화가 자주 지적되며 직업이 없는 

경우에 주로 일상에서 텔레비전 시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

에서 나오는 가정의 이미지, 한국인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 자신이 

외국인임을 확인한다.

드라마 보면 한국 사람들 다 잘 살아요. 사람 많은데도 많이 가고, 집도 넓고, 다 

부자에요. 여자들도 운전하고, 옷도 예뻐요. 한국 여자들 많이 예뻐요. 키도 크

고, 우리랑 많이 달라요. 저는 눈도 크고……(사례 C, 베트남, 24세).

이러한 시선들은 일반 한국인들의 거리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을 바

라보는 태도가 두 가지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

한 차별적인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단순한 문화적 거리

감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는데, 최현(2007)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전적으로 혈통이나 민족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한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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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종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

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이민자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2007)에 따르면 한국인의 63.6%가 우리민족을 단일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세

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단일민족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72.6%)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79.4%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은미 외(2009)의 연구에

서도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사회적 거리감이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비판의 여지가 존재한다. 자국

민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고용영역에 있어서는 다수가 이종차별을 용인하

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이중섭, 2009). 이와 함께 외국인을 결혼을 통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 및 밀접한 사적 관계에

서는 일반적으로 대할 때보다 훨씬 더 거리를 두는 것을 볼 수 있다(김은미 외, 

2009). 또한 선진국과 저개발국, 백인과 유색인, 전문직과 생산직 종사자, 부유층과 

빈곤층 등으로 외국인의 겉모습을 근거로 구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 정책이고 정책은 이주자 본인

의 의식을 형성한다. 면접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이 외국인임

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분야는 취업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의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한국어 구사 능력이다. 면접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

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자신들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하다. 다음의 문제는 

학력의 문제이다. A와 B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중졸,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한국에서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일자리 구하는데 차별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중국인이라고 안 받아요. 학력이나 

한국말 하는 거랑은 다른 한국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말이죠. (직장을 구하는 

데 차별이) 여러 번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이가 좀 크면 중국으로 가서 살려고 해요. 남편도 같이 가

죠. 중국에서는 한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니까요. 남편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사례 A, 중국, 34세).

A는 취업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불만이 커서 한국생활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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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있다. A는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A는 현재 자신의 법적 지위가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 

귀화한다고 해서 취업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국적 취득을 고민하고 있으며, 아

이가 어느 정도 크면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며 남편도 이에 동의해서 중국으로 

가서 같이 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취업의 문제는 사회적 지위와도 연관된다. “좋은 직업”(descent job)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지만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좋은 직업을 갖는 것

이 쉽지 않다. 사례 B는 현재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아직은 기간이 남아서 괜찮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을 해야 하잖아요. 

남편은 공무원 하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시험도 봐야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해

서 공무원은 힘들고, 계속 통역, 번역 같은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도 다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집도 멀고 가끔 시청이나 관공서에서 사람을 뽑기

도 하니까 이런 단체에서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사례 B, 우크라이나, 29세).

다른 면접자들은 대체로 소규모 공장과 식당에서 일을 한다. 주로 출신국 출신 

지인들의 소개로 직장을 구하고 E를 제외하고는 한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적이 

없다. 사례 F와 사례 G는 의류 관련 소규모 공장에서 일명 ‘시다’로 일을 하는데 

자신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시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으로 

접한 일이 소규모 공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

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한

국 체류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 문화에 적응이 잘 안된 상태

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도 했다.

핸드폰 대리점 가면 회사 옷 입고 있잖아요. 그게 참 예뻐 보이는데, 아마트에서

도요. 그런 일 해보고 싶은데,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생각도 안 했죠. 에이 중국 

사람이고 한국말 많이 해야 하는데 저를 쓰겠어요.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게 편

해요. 그래도 오래 하다보니까 익숙하고, 설거지만 하니까 사람들 대할 일도 별

로 없고, 중국 사람들 이런 일 많이 하니까 언니(같이 일하는 조선족을 말함)도 

있고, 여기서 계속 일해야죠(사례 E, 중국, 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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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관련된 취업분야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히 크

다. 일자리의 선택 폭도 넓지 않고, 외국인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의식들을 볼 수 있

다. 이주민의 존재가 자신의 고용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인종

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인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지를 잘 보여주는데 한국은 인종이나 민족의 평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고용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는 상대적 배타성을 보인다

(이중섭, 2009).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본국에서의 학력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것, 

외국출신이기 때문에 불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나타난다. 

고용의 문제는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도 배타적이다. 결

혼이민자에게는 상당한 시민권적 제약이 따른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취업이 가

능한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혼을 신청하게 될 경우 거주비자가 방문동거 비

자로 전환되는데, 방문동거비자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

에 연고가 없어서 누군가에 의한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함에도 현행법에서는 그들의 취업을 불허하며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이주자들의 노동 문제는 체류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004년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귀화요건을 첫째, 한국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한 지 2년이 경과되었거나, 둘째, 한국 배우자와 결혼 후 3년 

및 한국거주 1년 중하나만 충족하면 귀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

동부에서는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들에게는 취업상담서비스 등의 제반 고용지원 프

로그램이 적용이 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민은 적용에서 제외되며 직업 

훈련도 국적 취득 전 이민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만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이중섭, 2009).

Ⅵ. 나가며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살펴보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일부 수직

적인 관계가 나타나며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가족 내 적극적

인 지원이 부족하다. 이 외의 친척,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드러나진 

않지만 사회적 연결망이 한국인들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다. 출신국 가족과 출신국 

친구들과의 관계는 무척 가까운 관계로 감정적인 지지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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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관계망이 폐쇄적이며 이 관계망 속에서 ‘외국

인’임을 느끼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기타 지원 단체들이다. 지원 단

체에서는 한국어나 한국 문화 등에 대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조모임을 

지원하기도 하고,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지

원단체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나 출신국 친구 등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원 단체는 프로그램과 정책적 다양성의 

부족에서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기관으로 이민자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는 곳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육아나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그램들은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역시 취업이나 고용에 관한 면

은 부족하다. 이와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한국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 한국의 이민자 정책에서 가장 큰 어

려움이 드러난다. 특히 취업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외국인’임을 크게 느끼는 영역

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대체로 저숙련 노동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언어와 학력, 한국사회 적응이 잘 안되었다는 점 때문에 취업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부 외국출신의 장점을 살려 외국인 지원 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통역, 번

역, 언어교사 등의 일자리를 갖고 있기도 하나, 고용의 안정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그 상위 일자리로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 세계적인 이주의 맥락에서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결혼한 여성결혼이민

자들의 경우에는 가족 간의 관계, 한국인들과의 관계에서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

에 의한 영향력이 드러난다. 연애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게 된 여성결혼이민자들

은 다른 여성결혼이민자들과는 달리 가족의 지원이나 한국인들과의 관계에 큰 문제

는 없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측면, 특히 취업이라는 차원에서 겪는 어려

움은 동일하며, 가장 ‘외국인’임을 느끼는 지점이다. 

이주는 점점 가속화되고 차별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정치적 환경

과 인구학적 압력, 새로운 자유무역 지역의 생성 등의 이유로 이주는 계속될 것이

다(Castles and Miller, 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이 긍정적인 정체

성을 확립하며 적응하고, 한국사회에 통합되는 것은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사회통합정책을 이민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고용, 

가족, 교육 등을 포괄하는 정책이 되어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외국인’임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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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Marriage Immigrants’ Social Networks and Social 

Incorporation in Korea: A Qualitative Study

Young-Hyo Seo

Chonbuk National University

Female marriage immigrants’ social adaption and incorporation are important for their 

children and family and it reflects the immigration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s. This 

study portraits female marriage immigrants’ social networks with her husband, family, 

friends, work colleagu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s and their awareness, 

employment and immigrant incorporation policy aspects will be discussed.. Inflow channels 

make different result for family’s support and their social networks. In the case of 

personally marriaged, they get active family’s support and various social networks, but in 

the case of marriaged by matchmaking agency lack of family support and dependent on her 

husband. There are positive effects that give emotional supports in network with her 

parents and family from home country but also it make them awareness of an ‘foreigners’ 

with its closed characters. Relationship with Koreans, and in labor markets, that female 

marriage immigrants cannot get a stable and good job recognize themselves as ‘foreigners’. 

The immigrants labor policies have to change that can cover immigrants’ family, labor, 

education, welfare.

Key words: marriage immigrants, social network, social adjustment, immigrant incorporation 

policies,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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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

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

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

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

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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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

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②  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

를 준수해야 한다.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

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

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

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

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위촉 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①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

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

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

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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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

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

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

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①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

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①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②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③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④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연구윤리위원

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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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10년 6월 14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이민학회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①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

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③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이민학≫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운영)

①본 위원회는 ≪한국이민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

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③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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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

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한국이민학회 회장에

게 청구한다.

⑥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

신할 수 있다.

⑦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

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

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이민학≫의 발간주기)

① ≪한국이민학≫는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

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한국이민학≫의 발간번호는 제○권 제○호로 한다. ≪한국이민학≫의 발간연도

에 따라 “제○권”의 숫자가 순서대로 부여되며, 같은 연도에 발행한 ≪한국이민

학≫의 순서에 따라 “제○호”가 부여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

① 한국이민학회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

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부위

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논문투고)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이민 관련 이론적·경험

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②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

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되어 저명 국제 학술

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을 수 있다.

③ 논문 제출 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kimanet2007@

gmail.com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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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④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⑤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

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두 사람 이상의 복수 저자일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기한다.

⑦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

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심사)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

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

하고, 근본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②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

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

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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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8조 (논문게재의 판정)

① 논문게재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가, 가, 가
가, 가, 부분
가, 가, 근본
가, 가, 부

가, 부분, 부분
가,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근본

가, 부분, 부
가, 근본, 근본
가, 근본, 부
부분, 부분, 부
부분, 근본, 근본
부분, 근본, 부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부

가, 부, 부
부분, 부, 부
근본, 부, 부
부, 부, 부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

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

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동 규정은 여러분

의 지적에 따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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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③ 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

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제11조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심사 재신청)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

에게 통보한다.

④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 이하에 의거, 새

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

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제13조 (표절 지적의 처리)

 ①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②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③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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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판권 등)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이민학회에 귀속한다. 

②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이민학≫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7조 (보칙) ≪한국이민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원고 제출 및 게재

1. ≪한국이민학≫은 한국 및 세계 이민문제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싣고 있다.

2. ≪한국이민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국제 저명 학술지에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다.

3. ≪한국이민학≫은 수시로 논문을 접수한다. ≪한국이민학≫에 투고를 원하는 사

람은 원고를 워드프로세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한국이민학회 사무

국’(kimanet2007@gmail.com)으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

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

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4. 제출원고는 한국어로 씌어진 것으로, 다음 원고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5.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6. 게재 결정 이후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최종원고를 담은 파일을 전자우편으

로 제출한다.

원고 작성지침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국문으로 제목표지(논문제목·저자이름·요약문·핵심단어), 본문, 각주, 참고

문헌, 표, 그림, 부록,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이름, 요약문(English Abstract), 핵심단어(Key Words)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5.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고,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뒤에 괄호 속에 함

께 쓴다.

6.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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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두 사람 이상인 공동연구의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옆으로 나란히 기

재한다. 감사의 글, 연구비 지원기관, 교신저자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7. 논문의 국문 핵심단어와 영문 핵심단어는 3-5개 제시한다.

8. 국문과 영문 요약문(연구단편 포함)은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 용지 단면 1/2

장 이내로 작성한다.

9.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한다.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

여 논문 심사위원이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

한다. 소제목은 Ⅰ.,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2) 저술 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

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

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 설동훈(1999: 10)”; 예 2, “…… (설동훈, 1999: 10)”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예, “……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5)”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유길상·이규용, 2001)”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

고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과 그 이후 “…… (이

규용 외, 2007)”

  (5)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또는 “forthcoming”)을 부기하고,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또는 “unpublished”)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 “…… (Gereffi, Spener and Bair, 2002 forthcoming)” 또는 “…… (외국인

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미간행)”

10.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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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

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다

음은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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